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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배경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100세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조기 퇴사가 고

령 근로자의 직장 근무연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령화는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는 중

요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정책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고, 다

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관련 요인에 따른 임금피크제 주요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이 임금피크

제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

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주요 개념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임금피크

제 주요 속성과 속성수준 그리고 정책프레이밍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을 임금피크제의 속성 변수로 설정하여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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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속성과 속성수준을 기반으로 설문지

를 디자인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문지와 컨조인트 분석을 위

한 카드식 설문지(프로파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로 무

작위로 배분된 조건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

다. 공기업 200명과 사기업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

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 코딩을 거쳐 분석되었다.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 질문에서 다룬 속성의 요인분석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표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장기간이 길어지고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근로방식 측

면에서는 편한 보직이나 재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을 더 선호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세 가지 속성의 측

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설계해야 한다. 2030년

대부터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

비하여 기업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하여 고용, 복

지 및 사회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계

속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에서 과도한 임금 삭감은 근로자들의 

심리적 위축과 소비 활동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법

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소를 일부 보상

하거나 기업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년 연장 이후에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은퇴 프

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퇴직 후를 준비해야 한다.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연령대별 분석한 결과에서

는 장년층(만 50세~65세)이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이므로 이들이 해당 정책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청년층(만 20세~39세)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다. 고령화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

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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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 또한 이와 같은 결과의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집단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란과 연

관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실태조사가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때 사기업에서는 공기

업과 비교하여 임금피크제가 정책적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기

업은 상대적으로 정년의 보장이 어려우며 조기퇴직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년이 되었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해당 정책의 도

입이 시급한 시점에서 각 특성에 맞는 제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임

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와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임금피크제 관련된 정책프레이밍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강조해 왔는데, 집단별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필

요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임금의 경쟁력과 고

용안정을 위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정년 연

장을 통해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연령별로 정책프레이밍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고령자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임금피크제, 선호도, 정책프레이밍, 고령화, 정년 연장,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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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큰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러 문제

를 발생시킨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15.7%로, 2026년에는 20.3%, 2060년까지는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 인구의 고령화 현상 및 출산율의 감소, 여성

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

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인구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동

시장의 인적자원은 노동 인력의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지속되는 저출산율은 노년부양비가 증가함

을 의미하며,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논리는 세대 갈등을 부추

긴다(오주현, 2022). 연령에 대한 편견이나 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세대 간 

문화적 차이,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단절, 청년의 실업률 증가 등 상황적 요

인의 세대 갈등은 온라인을 통한 세대 혐오로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신경

아, 최윤형, 2020). 

   우리나라의 고용 체계는 고령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00세 시대에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정리

해고와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인한 조기 퇴사가 고령 근로자의 직장 경력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기 실업 인구의 증가는 사회 보장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공적연금 체계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

1)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고 14% 미만이며, 고령사
회는 14% 이상 20% 미만이고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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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기획연구보고서, 2022). 

   인구 고령화로 인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변화된 사회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해 고령 근로자를 위한 정년퇴직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

화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시장에 투입했지만, 

경제가 부흥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인력으로 투입된 1960년대에는 노

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 정년퇴직

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조절 장치로 기능하였다(기영화, 

2000). 그러나 현재에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퇴

직은 개인적으로는 경제 수준의 감소를 초래하며, 기업은 숙련된 노동 인력의 

부족에 직면하고 국가는 복지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방하남 외, 2012). 따라

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과 같은 조치뿐만 아

니라 성과 중심의 보상관리로의 전환과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여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했다. 2013년에 개정된『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2016년부터 기업 규모

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60세로 의무화했다. 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

업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

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확대되었고, 

기업 규모도 3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이때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계는 반발이 심했고, 이를 반영하여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과반수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로써 임금피크제가 법적으로 

정년 연장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2)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여를 줄여가며 정년

을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령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노동력에 기

여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건비를 줄일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2) 권혁. (2022).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금지 법리 간의 관계”『사회법 연구』, 48: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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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기업들이 세계 시장

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젊은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 진출해서 경력

을 쌓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장의 연령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조기 퇴직하는 고령 근로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공

로도 인정받았다. 임금피크제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직면한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직장 내 연령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고령 근로자가 능력과 경험에 맞지 않는 직책에 재고용될 가

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더불어 고령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

고 퇴직금을 삭감한다는 비판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임금피크

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조직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허욱, 2020).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 정부는 임금피

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 혜택, 교육훈련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

다.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줄어든 인건비로 경력 많은 근로자를 고

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안정성 높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원들이 증가한다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충

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자기 만족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나 개인이 만족하였거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을 늘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임금 삭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있

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직무개발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중·고령 인력이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당하게 임

금을 받는 운영 사례는 많지 않다(김진술 외, 2015). 

   임금피크제는 경력 후기에 임금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가 

근로자들이 말년에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재정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더 오래 노동력에 머무르는 

것을 단념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 지

원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노동법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고령자의 임금 감액이라는 비복지적인 측면과 법적 분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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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용할 법률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시스템은 국가의 급속한 고령화

와 안정적인 인력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아직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남아 있으며, 그 효과와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권

고안｣에 기반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로 8년이 되었다. 임금피크제가 

실제 공공기관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임금피크제가 효과

성에 관한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초 임금피크제가 이행된 직후를 기준으로 임

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

지만 당시에는 제도의 도입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

에 각 기관의 속성에 적절한 임금피크제 운영현황을 조정 및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임욱빈 외 2018). 그러나 현시점에서 다시 정년 연장과 함께 임

금피크제가 합당한지가 큰 쟁점이며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임금피

크제 현황에 대한 유의미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도입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기준이 확

립되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법적 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과 더불어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년연장은 연금 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사회로 진

입하면 연금 지급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다. 국민연금 지급 시점이 지연되면서 퇴직 후 소득 감소가 발생하는 

구조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추세

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대안으로 떠오르는 임금피크제의 재설계도 시급한 상

태이다.

   최근 대법원은 2022년 5월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에서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3) 이 

3) 대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 2017다 292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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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양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도입의 필요성과 실태(박

민생, 2006; 이태식, 2007; 이민희, 2015; 이영면 외, 2012; 김명식, 2013), 

개선 방안(김명식, 2013), 그리고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강수돌 외, 2014) 등

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이론적으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구성원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와 어느 정

도의 선호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는 없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의의이다. 둘째

로, 임금피크제 관련된 정책프레이밍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강

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프레이밍이 실제로 어떻게 임금피크제의 효과

성과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호도 조사와 정책프레이밍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정책 메시

지가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

로써 정책 결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전

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을 검토하

여 국내 임금피크제의 실제 운영 방식 및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

들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효과성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탐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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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 대상 및 연구의 목적을 정의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목적을 반영하는 주요 개념들

을 국내외에서 발간된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설정한 개념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

을 통해 연구의 핵심 질문을 도출하고,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속성과 수준을 분석 모형으로 결정하여 컨조인트를 디자인했다. 설문지는 일

반적인 형식의 설문지와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카드식 설문지(프로파일)로 구

성했다. 더불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속성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설문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프레이밍의 유형별 안내문은 무작위로 배분

된 조건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간의 차이를 동시에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 간의 선호도 차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성별, 소득 수준,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 연령대 

및 안내문 유형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조사 하였다. 

   설문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근로자 200명과 삼환기업, 경남기업, 카카오, 토스 등의 사기업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 코딩(Data Coding) 후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연구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구성 등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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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개념 및 유형, 공·사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 2절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

성에 대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3절에서는 임금피크

제의 실험연구를 진행할 정책프레이밍의 개념과 효과, 그리고 정책프레이밍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해외사례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의 질문과 연

구모형을 제시하였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컨조인트 분석방법 및 설문지 실험

연를 위한 설문조사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표본 설정 및 결과 분석 과정과 방

법 등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표본의 일반

적인 특성과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2절과 3절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부분가치 효용과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를 통해 정책프레이밍이 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살

펴본 후,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흐름의 과정을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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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연구의 흐름도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의 구성

↓

이론적 배경

임금피크제 개념 및 선행연구
정책프레이밍 개념 및 선행연구

임금피크제 관련 해외사례

↓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연구모형 및 연구질문 제시
컨조인트 분석

설문지 실험설계

↓

실증분석결과

표본의 일반적특성
컨조인트 부분가치 효용분석,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정책프레이밍 실험결과

↓

결론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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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임금피크제 의의 

1)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은 고령화이다.  

'고령화 사회(高齡化 社會)'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

회를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의 주요 원인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

로 인해 은퇴한 혹은 은퇴를 앞둔 세대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기대수

명 증가는 보건 및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산율의 감소

는 고령화 사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서구권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이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에 해당하는 853만 7천 명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21).

   고령인구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며, 2025년에는 우리나

라 전체 인구의 20.3%가 고령인구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로 노령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부양비, 즉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 비율도 2021

년에는 23명, 2036년에는 51명, 2060년에는 91.4명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

청, 2021).

   정년 연장과 고용안정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인건비의 부

담이 가중되는 중․고령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령 사회를 위한 대비 차원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기업이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 법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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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60세의 정년을 법제

화하기 위하여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50

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이 기준 감액률을 

초과하여 감액되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6

년 이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규정으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체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제도를 확대 적용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합리성과 정당성 두 가지 관점에 의해 새로운 제도의 도

입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Carroll and Ho, 1986; Scott, 1995). 합리성에 

근거한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성과를 낸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성 관점

(Roberts and Greenwood, 1997)이다. 기업이 속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규범에 따르는, 다시 말해서 정당성 확보가 중요

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정당성 관점이다(이규용․김동원, 2001). 합리성 관점에

서 기업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본인의 생존을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기업의 일련의 활동들은 환경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이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조직의 비용 절감은 합리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기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비용 절감을 하고자 한다. 

비용 절감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한 때에는 지금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aton and Keefe(1996)에 따르면, 기업

은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이미 고용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합리성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 연공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고령 

근로자의 수가 누적되며,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인적자원 효

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촉진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도주의는 정당성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조직과 집단의 행동은 외

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Wooten and Hoffman, 2017), 이와 같은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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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사회문화, 믿음, 규범 등을 뜻한다(Meyer and Rowan, 1977). 제도

주의 이론을 연구한 DiMaggio and Powell(1983)은 조직의 유형이 초기에

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동질성의 압력이 생겨 조직

의 프로세스와 구조가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는 동형화(isomorphism)가 되

어간다고 바라보았다. 동형화는 조직의 정당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Deephouse, 1996)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강압적 

동형화는 어떠한 조직이 의지하는 또 다른 조직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며 

문화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조직의 목표, 환경이 불확실할 때 경험과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모

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는 공적인 신뢰를 받을만

한 기관이나 단체(Honig and Karlsson, 2004)에 의하여 공유된 규범으로 나

타난다(Greenwood, Suddaby, and Hinings, 2002; Lawrence, 1999). 이처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정당성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환경 및 정부의 정책에 의

해 설명된다. 

   

2) 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

  가) 임금피크제의 이론적 개념

   임금피크제는 노동경제학의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과 일본의 ‘보

이지 않는 출자’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다(이영면 외, 2012). 암묵적 계약이

론의 이론적 근거로는 먼저 연공급, 정년, 그리고 계속된 고용에 대한 임금 프로파

일 관점에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Lazear(1979)의 암묵적 계약이론은 기업이 

감시 감독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금 곡선을 왜곡하고 있다

고 가정한다. 즉, 근로자가 청년기 때는 노동 생산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중·고령기에는 노동 생산성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임금과 생산성을 

생애 기간 동안 일치시키는 것이다. 중·고령기 근로자가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

는 시점에 해고되게 되면, 이전에 적치한 임금을 포기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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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무에 몰입하고 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반면에 청년기에는 적치한 임금을 받

기 위해 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감시비용이 절감되

고, 이러한 적치된 임금의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년이 결정된다는 것이다(박

남규, 2015).

   반면, 일본의 ‘보이지 않는 출자’ 이론이란,  연공임금과 장기고용의 상호연관

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림 2-1]과 같이 연령(근속연수)이 임금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곡선을 보면 대체로 50~54세를 의미하는 고령에 도달하

기까지 임금 곡선은 지속해서 상승하며, 최고점에 이른 후 하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임금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지만 연령과 

학습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연령에서 포화상태를 

보인다. 두 곡선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극히 초반 외에는 젊은 연령대에서 긴 기간

에 걸쳐 임금 곡선보다 생산성 곡선이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의 

생산성과 임금 차이의 누적액이 사실상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출자’

가 되는 것이고 고령기에는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하는 형태로 그 투자분을 회수

한다는 것이다(현진덕, 2011). 

   연공급제는 근로자의 직위, 직급, 호봉 등 연공 요소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체제로, 젊은 층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중·고령층에게는 높은 임

금을 지급하여, 이후 정년에 이르러서야 생산성에 비례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시

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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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령별 임금 및 생산성곡선

 

* 출처: 정진성 외(2004), 일본의 기업과 경영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이 된 구성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정년

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쉐어링4)의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인하하거나, 임금을 동결하여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한다. 전통적인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년을 보장·연장하거나 또는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김정한·임효창(2008)은 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를 “고용보장을 전

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 구성원의 임금을 조정(삭감 또는 억제)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연령이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

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한 변형으로 등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피크

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임금이 높게 책정된 고령자의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회사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4) 워크쉐어링(work sharing): 네덜란드에서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고용을 확보하고, 노동자는 
임금억제를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동일한 노동 가치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고,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하여 1983년에 12%였던 
실업률이 2000년에는 2%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복동,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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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형인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 임금 체

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볼 수 있으며, 연공급 요소가 미미한 

서구에서는 찾기 어렵다(최윤정, 2022). 

   임금피크제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용어로써 그 원류는 일본 기

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령-임금 프로파일에 착안해서 창조된 한국식 개념으

로 인정한다(최강식 외, 2011). 임금피크제는 정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사

업장에서 효과가 있으며, 연공서열제도 속에서 유의미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보다

는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임금피크제가 주로 활용

되고 있다(성주호⋅신동건⋅배상현, 2017).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피

크제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기업 정년 이후 연

금 수령 시점까지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경우 

사회인구의 고령화로 정부 차원의 도입으로 진행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에 

고령자의 고용유지 방안으로 정년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김정한, 2004).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정년을 60세로 정함에 있어서 임금체계 등 필요한 조치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

월 1일 개정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2005.12.30. 제19246호, 일

부개정)이다. 동 시행령 제22조의4에서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

정 연령ᆞ의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의

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

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

장하는 제도(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2015)’로 정의

하고 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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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를 배려하는 방법(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여러 정의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6년 1월 1일

부터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이후5)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

금피크제 도입 실태를 보면 2013년에 18.5%였던 것이 2021년에는 52%로 

증가하였다.6) 즉,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었고 노사

정 합의의 결과로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기

 
* 출처: 고용노동부(2015)

5)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 이하 ‘고령자고
용법’이라 한다)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19조)

6) 정년제를 운영사업체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비율을 보면, 2013년 8.3%, 2014년 9.9%, 2015년 12.1%, 
2018년 17.5, 2020년 54.8%, 2021년 52%로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2022)

구분 개정 내용(2013. 4. 30.)

정년 연장

법률 제19조(정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임금체계
개편 의무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6. 1. 1. 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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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 유형은 연구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김정한

(2004)과 임효창(2008)의 방식이 인용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그림 2-2]]과 

같이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 보장형 유형과 고용 보장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장형 모델은 다시 정년 연장형과 고용 연장형 유형의 모델로 나

뉜다.

[그림 2-2] 임금피크제 유형

  * 출처: 고용노동부(2004), 매뉴얼

   (1) 정년 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

    

   정년 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를 김효섭(2014)은 고용불안 완화라는 목

적 달성을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정년 연령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회사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하며,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 시점부터 일정한 금액의 감소를 통하여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정년제 관련 업무 지침」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

년제는 “구성원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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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료시키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 촉

진법’이 제정되어 구성원의 정년을 사업자가 정할 때 그 정년이 60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이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조직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단일 정년

제를 운용하며 평균 정년은 실질적인 퇴직보다 빠른 추세이다. 구성원들의 고

령화 추세와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가 정년 연령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었던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정년 연

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통해 회사는 노사의 갈등을 

감소시키며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 운용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 채용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은 줄어들지만,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됨에 따라 해고를 피

할 수 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박성준, 2009). 예를 

들면 정년이 60세인 기업에서 정년 연장 없이 57세부터 60세 정년 때까지 3

년 동안 임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는 57세에 피크 임

금이 되며, 감액되는 연수는 3년이다. 피크 연령과 감액되는 연수는 기업 상

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의 고용안정을 원하는 장기 근속자들

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주고,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과 함께 고용 조정에 따

른 부담감을 해소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김정환, 2017). 이와는 반대로 임금 

및 퇴직금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의 감소 등 구성원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악

화를 초래한다는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박민생, 2006).

   (2)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대신 연장된 정년 기간 또는 일정기

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축소하는 방식(신동규, 2011)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연장 정년을 보장하되 임금을 삭감하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년을 연장

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 시점 및 그 이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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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노동부, 2010).

   이승복(2015)의 연구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그 자체를 늘

리는 유형으로 기존 정년 연장 대신하여 연장되는 기간만큼 정년 전부터 임

금을 조정하는 제도라 정의하였다. 공공기관 중 한국감정원과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최태선·김형진, 2015).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됨으로 정년 연장형을 60세 정년 연장 유형의 모델로 분류하여 제시하였

다(김정한, 2004). 연공급제로 인한 인사 적체와 인건비 증가, 고령 근로자의 

소외의식은 문제로 남아있다(김효섭, 2014). 이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과 보

상 제도의 정착, 역량 기반 평가가 선결되어야 제도 도입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예상된다.

   정년 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정년을 57세에서 60세

로 연장하는 대신에 정년 전인 58세부터 임금을 조정(삭감, 동결)하는 조정 

방식이다. 갈수록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의 연령이 더 높게 조정됨으로 인하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의 안정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덧붙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의 재고용이나 정년의 추가연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임금 감소, 고용 

연장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 간의 비교를 통해 불이익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

년 보장형에 비하여 불이익 판단 확률이 낮으며 근로자의 정년 이후 소득의 

급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형은 연공제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고령 근로자의 비능률 및 자기 소외의식, 고령 근로자 적합 

직무·직종의 부족, 근로자의 사기 저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고과 제도 

미정착, 연공적 인사관리에 따른 인사 적체 등의 문제가 있어(백승진, 2013)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보다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의 도

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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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

   고용 연장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이다.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방안으로는 정년 연장제, 재고용제, 정년제의 폐지 등의 방안이 활용되고 있

다. 재고용제의 방법으로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전부터 줄어든 임금을 받는 대

신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보장받는 방법, 또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전에는 기

존에 받던 임금을 유지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후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재고

용되어 임금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근무 연장제도는 재고용제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정년퇴직 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재고용제와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근무 연장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활

용되고 있다. 

   고용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촉탁직 등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제도, 근무 연장제도, 자회사 재고

용, 전직 등이 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 모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근무 연장제, 재고용제, 정년제 폐지 등을 주로 활

용하고 있다(박성준, 2009).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이며(강수돌·강승완, 2014), 

이외에 현대자동차 그룹, 대우조선, 한국전력, 한국 SC은행 등이 있다(신정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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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임금피크제 유형 및 특성

* 출처: 고용노동부(2004), 매뉴얼

구분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

내용

․ 적용 연령에서부터 
임금조정

․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

․ 적용 연령에서부터 
임금 조정,

․ 정년을 연장하여 
임금의 일부분 보전

․ 정년 1∼2년 연장
․ 연장정년까지 지속적 

임금 감액

․ 적용 연령에서부터 
임금 조정, 정년 
이후 재고용

․ 일반적으로 재고용 
시 계약직으로 운영

 (일부 저성과자 
제외)

도입배경

․ 정리해고 대안
․ 합리적 구조조정 

시행 
․ 생산비용 절감

․ 고용연장 ․ 고용연장

장점
․ 인건비 절감효과 

가장 큼

․ 인건비 일부 효과
․ 고용안정으로 인한 

고직급·고연령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

․ 정년 이후 
퇴직자를 신분 
전환하여 재고용

․ 조직에는 노하우 
활용 효과와 
개인에게 고용연장 
효과 기대

․ 성과에 따라 
적용시기 유연 
운영

단점

․ 적용 시점부터 
임금 삭감, 동기 
저하 발생

․ 신분 전환 없어 
인력구조 유연성 
확보 효과 없음

․ 인력구조 불균형 
․ 적체해소 유도할 

수 없음

․ 대상자 직무 적용 
방향과 내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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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입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중·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윤이 증가할 것으로 주장한다. 더불어 중·고령 근로자의 지식과 

같은 인적 자본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므로, 조직 내에서 다른 분야에

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

다.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는 임금 삭감, 재고용,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주장이 있다. 셋째,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자로

부터 절감된 임금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 중 첫째

로,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연공급의 임금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연공급은 청

년기에는 공헌도가 임금을 상회하고, 중년 이후에는 임금이 공헌도를 상회하

여 장기적으로 공헌과 임금이 균형을 이루는 임금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

공급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공헌도와 임금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과 중·고령자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

한다(김정한·임효창, 2008).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생산성에 따른 임금을 

합리화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 고용계약의 정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고용계

약을 체결하는 것은 고용계약 전체를 뒤흔드는 비합리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둘째로, 고령 근로자들의 지식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조직

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다른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다른 근로자가 대신하게 되어 임금피크

제 당사자 이외의 근로자의 생산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오히려 생산성 저하와 불필요한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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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변상우·김학돈, 2005).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취업규칙을 고용상 연령 차별금

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노동을 제공하며, 이것을 제공받는 관계로서의 노동법적 요소

를 지닌다. 고령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제도로서 노동법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회보장적 요소가 혼합된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임금의 감액이라는 비복지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

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이 2002년에 최초로 기업은행에서 이루어

졌으며, 2003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감정원이, 그리고 2004년에는 산업

은행이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어 2005년에는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은행, 2006년에는 하나은

행, 2007년에는 외환은행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는 60세 이상 정년이 은행권에서 의무화되면서 2015년에는 수협

중앙회, 2016년에는 농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신한은

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되었다. 은행권에서 도입

된 임금피크제의 삭감률이 40.43%로 사실상 '월급 반토막'이라 주장되며 임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나) 공·사기업 특성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 산업사회의 핵심이며, 구성 요소로 산업사회의 기초

를 이루고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설립 배경, 목적, 그리고 기업 주체에 이

르기까지 다른 성향과 차이를 보인다. 공공기관은 이윤 극대화를 단일 목표로 

하는 조직과는 구별되지만,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생산이나 재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고해야 하는 점에서 민간 조직과 공공행정조직의 중간

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구분은 출자와 그에 따른 책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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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여부에 기반하여 기업의 경제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또한, 조직문화나 경

영 목표에도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가치를 가지

고 있는 반면, 사기업은 성과에 따라 인사제도, 승진 문화, 그리고 보상이 다

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의 비중이 사

기업에 비해 크며, 근속연수도 길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3] ’2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구분 ‘22년 ‘23년 검토대상 기관

공기업 36개 ⇨ 32개
(-4)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
(공기업→기타):
4개 항만공사(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

준정부기관 94개 ⇨ 55개
(-39)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
(준정부→기타):
독립기념관 등 39개 기관

기타
공공기관

220개 ⇨ 260개
(+40)

￭ 법상요건에 따른 변경지정(+43)
￭ 신규지정(+1):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지정해제(-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계 350개 ⇨ 347개 ￭ 3개 기관 감소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2023)

   

구분 내용

시장형
공기업
(14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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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박기경과 김범석에 따르면, 공기업은 공공기관과 명칭상으로는 구

분되지만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없다. 정부가 설립

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며, 국가 공공기관과 지

방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국가 공공기관은 규모, 수입액, 사업 유형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지방공공기관은 설립 근거법

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표 2-3]에 따르

면, 2023년에는 347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감소

한 수치이다.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기업 형태이며, 지배구조

가 개인에 달린 사기업과는 달리 정부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기

관이 사업을 운영한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

며, 특히 공공성은 대민행정, 공공복지, 서비스 부문,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

서 높은 중요성을 지닌다(배용수, 1994). 공기업은 사기업과는 다르게 예산 

결정, 인사관리, 노사관계에서의 상황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신분이 

안정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Fottler, 1981; Perry and Rainey, 

1988; Rainey et al., 1983). 또한, 공기업은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해 조직 구

성원이 받는 임금 증액이나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김태성, 2014).

   공기업과 사기업은 설립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공기업은 주로 시장 

실패 보완, 공공재 제공, 공적인 수요 충족을 위해 설립된다. 통신, 철도, 가

스, 철강, 전력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과 사업 규모 때문에 일

반 기업이 책임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 공공재 산업에 개입

하고 독점 권한을 부여하여 공익성의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공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러한 공익성 보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행정조직으로써 공기업이란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

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와 관리를 받는 공익 사업체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기업으로서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공기업은 사기업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요구사항인 공공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기업경영에

서 요구되는 능률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서 공공성(公共性)과 기업성(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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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다(이종수, 2018).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국

민은 정부에게 권리를 대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인에 의해 투자되고 운영되면서 주인의 개념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사기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하며, 주인은 개인이나 단체로 개인적

인 성향을 보인다. 

   사기업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소유하는 기업으로, 경영 주체 및 소유에 따

라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나뉜다. 규모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의 분류는 1명

의 개인이 출자해서 경영하는 개인 기업부터 2명 이상의 합명회사, 그리고 2

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다. 

   신유근(2003)에 따르면 공기업과 사기업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

기업은 개인적 업무성과나 결과를 지향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동체 내에서 안

정적으로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독

과점 구조로 되어 있어 조직의 폐쇄성이 민간기업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셋

째, 사기업은 기업주의의 주인의식(Ownership)에 의한 가부장적인 성향을 갖

지만, 공기업은 정부의 영향력과 의존도가 강하며 관료주의적 성향이 있다. 

또한, 공기업은 최고 경영자의 임기가 짧고, 임기 전에 경질되는 사례가 있어 

장기적인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1)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정년 60세가 우선 적용

되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5월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표 

2-4]을 기준으로 정부에 의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공공

기관의 정년 연장에 따른 기간에 따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분은 신규의 청년을 채용하여 활용한다는 것

이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의 부담을 감소하고 동시에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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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공기관

의 연봉 체계가 연령별 생산성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있고, 2016

에 시행된 고령자 고용법 제19조로 인해 근로자 60세 이상의 정년이 의무화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신규 채용의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를 먼저 

시행할 대상으로 316개 전 공공기관을 선택하였다. 적용 대상은 60세 이하의 

기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정년 60세를 초과하는 기존 정년에는 임금피

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간은 각 공공기관이 자

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직위나 직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신규 채용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

며, 이는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안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이런 준수 여부는 매년 실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운영 방식, 청년 채용 목표 달성 등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장치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고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수

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무역 투자 진흥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

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신규 채용 목표는 2년

간 약 6,700명이며, 임금피크제 대상은 설정 기간인 3년동안 약 9,300명 내

외로 예상되었다. 임금 지급률과 임금 조정 기간은 신규 채용 목표 인원의 인

건비가 충당되도록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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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주요내용

* 출처: 기획재정부(2015)

   2022년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이 민사소송을 당해 피고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653

건으로 집계되었다(출처: 국민일보). 한국전력공사는 2015년에 정년 연장형으

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3직급 이상 59세~60세 70%, 4직급 이하 59

세~60세 80%의 임금 삭감으로 간부직과 일반직의 임금지급률 적용을 달리

하며 도입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법원의 차별 판결 이후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이뤄지

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일괄 도입한 많은 공공

기관이 합리적인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기획재

정부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에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일부 조항 무효 주장으로 인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2006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

대상 전 공공기관

정년
기존 정년 60세 이하: 60세로 연장, 60세 초과 안됨
기존 정년 60세 초과: 기존 정년은 인정되나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공공기관 자율로 결정
직위나 직무에 따라 차등 적용가능

청년층 신규채용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 
수만큼 신규 채용

인건비 한도
신규채용 인건비는 임금피크제로 절감하는 재원으로 
충당,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관리

정부평가 및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청년고용하는 곳에 상생고용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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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알리오의 인사 규정을 확인한 결과,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은 [표 

2-5]과 같다.

[표 2-5]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기관명
(도입연도)

도입
유형 대상 내용 특이사항

한국전력
공사

(2015년)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2년 연장(58세→60세)
임금조정
3직급 이상 59세~60세:70%
4직급 이하 59세~60세: 80%

간부직과 
일반직 
임금지급률 
상이

한국가스
기술공사
(2015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2급이상 1년차~2년차 58%
3급이하 1년차~2년차 64%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직원은 
미적용

인천국제
공항공사
(2015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2급이상 1년차~2년차 80%,
         3년차 70%
 3급이하 3년차 30%

간부직과 
일반직
임금지급률 및
적용기준일 
상이

한국
농어촌공사
(2015년)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60%
직무: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 별도 직무부여

임금조정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

한국마사회
(2015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2년차 80%
직무: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 별도 직무부여

임금조정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한체육회
(2016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 90%, 2년차 
80%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직원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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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인사 규정 참고로 연구자가 정리

   

   임욱빈 외(2018)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2017년 초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현황이 검토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제도의 도입이 시

급한 상황이어서,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제도와 운용 상황을 조정하

고 검토하는 것은 이른 시점이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공공기관별로 임금

피크제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도를 점검

하기에 유의미한 시점이 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2019)의 공공기관 결산 분

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의 운영 현황에는 차이가 있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정년이 60세인 관계로 

정년 연장형보다는 정년 보장형이 주를 이루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운영현황7)의 자료 [표 2-6]를 보면, 공공기관 간

의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기간 및 누적 임금 삭감률의 차이를 보인다. 전 공공

7) 국회 예산정책처(2019)의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 정리.

기관명
(도입연도)

도입
유형 대상 내용 특이사항

부산
항만공사
(2016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

대한
적십자사
(2016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 85%, 
          2년차 70%

임금조정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

한국관광
공사

(2016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년차 90%, 2년차 
85%, 3년차 80%
직무: 임금피크제 2년차 
직원부터 별도 직무부여

임금감액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근무

한국가스
공사

(2019년)

정년
보장형

전 직원

임금조정
 1급 1년차~2년차 53%
 2급 1년차~2년차 56%
 3급이하 1년차~2년차 58%
직무: 대상자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 별도 직무부여



- 30 -

기관에서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5년이었으며, 1년에 평균 23.0%가 삭감되

었다. 임금 조정기간 동안 누적 임금 삭감률은 56.7%이고, 기존 평균정년은 

만 59.4세였으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

은 59.4세에서 60.2세로 증가하였다(국회 예산정책처, 2019).

[표 2-6]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현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9)

   임금피크제의 도입 근거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 2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는 “정년

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60세 정년을 포함하면서 새로 도입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

부기관에서는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60세 미만 직급의 정

년을 60세를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의 공공기

관의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인 정년 60세 초과 금지 조치로 인해 임금피크제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이 손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상의 쟁점을 일정 부분 파악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

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이루어질 

구분
임금

조정기간
(년)

연평균
임금삭감률

(%)

누적
임금삭감률

(%) 

평균정년(세)

기존 변경

공기업
시장형 2.4 31.7 74.8 58.3 60.0

준시장형 2.5 25.5 64.3 59.2 60.0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2.8 32.7 92.9 58.4 60.0

위탁집행형 2.6 23.6 62.4 59.2 60.2

기타공공기관 2.4 19.9 47.2 59.8 60.3

총합계 2.5 23.0 56.7 59.4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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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기대어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

실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

구된다(김철, 2020).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해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의 별도 

정원8) [표 2-7]에 따르면 2022년에는 9,122명으로, 전년 대비 33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은 0.38%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유

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공공기관의 2022년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이 1,914명으

로, 최근 5년간 연평균이 10.32%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다. 반

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2022년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은 2,074명으

로, 공공기관 유형 중 유일하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6.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은행형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별

도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2년 임금피크제 별도 정

원은 427명으로, 2018년 대비 375명 증가하여 8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2-7]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현황

(단위: 명, %)

* 출처: 2023.4 대한민국 공공기관(국회예산정책처)

8)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합산 수치이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A)

2022
(B)

증감
(B-A)

연평균
증감률

공기업
시장형 1,698 1,648 1,288 1,401 1,766 365 0.99

준시장형 2,698 3,020 3,116 2,796 2,760 △36 0.57

준
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603  599 615 600 608 8 0.21

위탁
집행형 2,694  2,608 2,164 2,184 2,074 △110 △6.33

기타
공공
기관

은행형 
공공기관 52 66 85 399 427 28 69.28

기타 1,240 1,312 1,283 1,405 1,487 82 4.65

전체 8,985 9,253 8,551 8,785 9,122 337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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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백화점은 2016년에 정년

을 만 57세에서 60세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임금

의 삭감률은 만 58세부터 임금의 25%, 만 59세에는 35%, 만 60세는 40%이

다. 삼환기업은 2017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임금의 삭감률은 만 58세부터 임금의 10%, 만 59세에

는 20%, 만 60세는 30%이다. 르노 코리아는 2015년 정년을 55세에서 60세

로 연장하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매년 직전연도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다. 한진그

룹은 2016년부터 정년을 만 56세부터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였고, 만 56세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매년 임금의 10%를 삭감한

다. 그러나 임금 감액이 과도하다는 불만과 함께 업무량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4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

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6세부터 4년 동안 직전 연봉의 90%에서 

60%를 삭감한다. KT는 2015년 2월 노사의 협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

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면서,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임금을 매년 4년 동안 10%씩을 삭감한다. 

부산일보는 2016년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만 59세는 임금의 삭감이 80%를 

적용했다. 부산일보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기업의 임금 평균 삭감률이 

20~30%인데 반하여 신문사 삭감률이 50%에 달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은행

권 또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임금 삭감률이 29.6%에 달한다고 2023년 금융

감독원에서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도 지나친 임금 삭감의 폭은 무

효라는 법원 판단이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표 2-8]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년 보장형을 도입하였으나, 사기업은 정년 연장형의 임금피크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기업은 공기업처럼 정년의 보장이 쉽지 않아, 정년 연

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정년은 대략 50세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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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다. 이는 이론적인 기대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총임금만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8] 사기업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기관명
(도입연도)

도입유형 대 상 내 용

하나투어
(2005)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만 55세→만 65세(10년 연장)
만 51세부터 임금과 근로 시간을 
점차적으로 감액
51세~54세: 20%, 55세~59세: 40%, 
60세 이상: 60% 
(근로시간 단축)

GS칼텍스
(2012)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8세→60세(2년 연장)
임금 20% 감액(59세부터) 

현대중공업
(2012)

고용 연장형
신청 

생산직

정년: 만 58세
1년 재고용(1년간 재고용 기간이 
지난 이후 회사가 희망할 경우 1년 
추가하여 연장)
퇴직 전 임금 대비 20% 감액

삼성화재
(2014)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5세→60세(5년 연장)
56세부터 4년에 걸쳐 
90%~60%까지 감액 

르노코리아
(2015)

고용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5세→60세(5년 연장)
임금 10% 감액(호봉제폐지)

대한항공
(2015)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6세→60세(4년 연장)
56세부터 10%씩 감액

KB신용정보
(2016)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8세→60세(2년 연장)
만 55세부터 기존연봉의 45~70% 
업무성과와 연동해 지급

한화생명
(2016)

고용 연장형 신청직원
정년: 만 55세→60세(5년 연장)
55세90%,56세81%,57세73%,
58세66%,만59세60% 임금지급

삼환기업
(2017)

정년 연장형 전 직원
정년: 58세→61세(3년 연장)
첫 1년 90%, 2년 80%, 3년 70%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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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금피크제 도입 형태

   2019년 사업체 패널조사(WPS)9) [표 2-9]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비율은 2005년에는 3.57%, 2007년에는 4.96%, 2009년에는 4.55%

로 나타났다. 그 이후 2011년에는 10.56%, 2013년에는 12.62%, 2015년에는 

14.2%, 2017년에는 21.6%, 2019년에는 25.62%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체의 비율이 시간이 흐를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9]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 출처: 2019, 사업체패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 도입 형태 [표 2-10]를 보면, 2019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 716개 중에서 정년 보장형 371개, 정년 연장형

이 224개, 고용 연장형이 121개의 사업체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정년 보장

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0] 임금피크제 도입형태

* 출처: 2019, 사업체패널 자료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9) 사업체패널조사(WPS)는 전국의 사업체 중 광업 및 농림어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2005년부
터 격년마다 실시하는 전 산업의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도록 표본을 대상으로 구성된 패널
조사이다.

 도입여부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도입 68 86 79 187 224 486 618 716 

미도입 1,837 1,649 1,658 1,583 1,551 2,945 2,250 2,079 

계 1,905 1,735 1,737 1,770 1,775 3,431 2,868 2,795 

도입비율(%) 3.57 4.96 4.55 10.56 12.62 14.16 21.55 25.62

도입형태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정년 보장형 33 45 79 81 240 301 371 

정년 연장형 34 24 65 97 161 210 224 

고용 연장형 19 10 43 46 85 107 121 

계 86 79 187 224 486 61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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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 조사 [표 2-11]에 따르면, 임금피

크제 도입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21년에는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인 이상 운영 사업장은 '13년에는 8.3%에

서 '21년에는 22.0%로 증가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운영 사업장의 비율은 '13년에 18.5%에서 '21년에는 52.0%로 큰 폭으로 증

가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중 정년을 정하고 있는 347천여 개소 중 77천

여 개소 (22.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수준이 

높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52.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8%로 조사되었

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

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1]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

* 출처: 2021,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자료 [표 2-12]에 의하면 

2021년 6월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347천 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10) 22.0%(77천 개소)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하였고, 규모별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2.7천 개소) 중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한 52.0%(1.4천 개소), 300인 미만은 0.4% 하락한 21.8%로 나타

났다. 또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용 100인 이상 사업체(12천 개소) 중  

10) 임금피크제 운영 비율(%): (’18) 21.5→ (’19) 21.7→ (’20) 22.4→ (’21) 22.0

임금피크제 
도입비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인이상 8.3% 9.9% 12.1% 17.5% 22.2% 21.5% 21.7% 22.4% 22.0% 

300인이상 18.5% 　23.2% 27.2% 46.8% 53.0% 54.8% 54.1% 51.7%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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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비율11)은 전년 동월과 동일한 40.2% (5

천 개소)로 나타났다.

    

[표 2-12] 규모별 임금피크제 운영현황(2021년 6월 기준)

(단위:개소, %, 전년 동월대비)

주) 임금피크제 운영비율은 정년제 운영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출처: 2021,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

4) 임금피크제 선행연구

     

   임금피크제는 당시 정부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목

으로 시행한 정년 60세 의무 규정이 활성화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임금피크

제의 도입할 근거로 정년의 연장과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에서 조치한 규

정을 내세우며 임금피크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하였다(고령

자 고용법 제19조의 2). 

   국내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임금피크

제 도입의 필요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금피크제 설계(박민생, 2006; 

이태식, 2007; 이민희, 2015; 이영면 외, 2012; 김명식, 2013), 임금피크제의 

11) 100인 이상 임금피크제 운영비율(%): (’18) 40.4→ (’19) 41.8→ (’20) 40.2→ (’21) 40.2

구분
1인이상
사업체

정년제
운영

임금피크제
운영

규모내
비율

증감 구성비 증감

100인 
기준

100인 
미만

1,629,601 335,027 71,526 21.3 -0.5 93.5 0.0

100인 
이상

13,493 12,395 4,982 40.2 0.0 6.5 -0.3

300인 
기준

300인 
미만

1,640,182 344,690 75,087 21.8 -0.4 98.1 0.3

300인 
이상

2,913 2,732 1,420 52.0 0.3 1.9 -0.1

전규모 1,643,095 347,422 76,507 22.0 -0.4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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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실태 및 개선방안(김명식, 2013), 임금피크제의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태

도 연구(김기영 외, 2009; 강수돌 외, 2014; 허욱, 2019; 안배영, 2020), 최

근의 선행연구로는 임금피크제의 법적 타당성 문제(최윤정, 2022; 손석진 외, 

2023)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정부 주도하에 전 공공기관이 임

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부문

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태선·김형진, 2015). 

   임금피크제가 도입의 필요성,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금피크제 설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부합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절

차를 탐색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 갖추어야 할 합당한 제도를 계획하여 제

시하였다(박민생, 2006). 국내·외 실태와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서울메트로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현재의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요구되는 

절차, 임금피크제 도입 방식 등을 탐색하여 서울메트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이태식 외, 2007). 

   우리나라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때 의사결정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추구하는 제도 주의의 경쟁적 두 이론

을 토대로 분석하고, 2007년 사업체 패널조사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도주의 변수인 공공부문과 합리성 변수인 제조업의 가

설이 나타났다(권소영·김성국, 2012).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 합의에서의 갈등 조정방안,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제한 법리의 해석

을 둘러싼 문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였다(이학춘, 2014). 고령 근로자 고

용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관심과 정년 연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시

행된 배경 사건과 운영하는 방법, 실제 임금피크제도에 적용되어 있는 근로자

들이 임금피크제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여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하였다(김명식, 2013). 고령자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함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마련과 관련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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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인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판단하

고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의 정책 방향성 제시하였다(송기용, 2021).

   정량적인 지표인 장래 예상 퇴직급여 현재가치(PVFB)를 사용하여 기업의 

퇴직급여 재정 부담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다

양한 시나리오로 측정하였고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

직급여 재정 부담은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비용 절감 효과는 더 크게 나타

났다(성주호 외, 2017). 은행원을 대상으로 한 고용 상황의 향후 전개를 경험

적 분석을 통하여 예측하며 고령화에 대한 임금 정책에 대한 숙고와 기술 발

전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업무영역 변경에 대하여 고용안정 차원의 대처의 

필요성 제시하였다(안배영, 2020).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공공부문은 대체적으로 관료의 조직 성격이 

강하여 개별 구성원이 개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고, 장기간 유사 사업영

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높은 업무 안정성으로 개별 업무영역의 한계가 명

확하며, 연공급제의 영향, 기획재정부의 총액 인건비·인력 통제, 공공부문 확

장에 따른 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계택, 2017).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와 성과 달성

도를 파악하여 고용연장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일정 부분의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

하였으나,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임금피크제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김봄이·유영록·박영범, 2022). 

   정년 연장으로 연공급이 일반적인 국내 노동시장은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방식은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더

욱 부각되었고, 고령층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고

용보장과 임금 삭감을 교환하자는 것이 임금피크제라는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추정된다(이영면·정선아, 2014). 이지만·정승화(2006)는 기업이 임금피

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고령 인력의 조직몰입과 업무 집중도가 감소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으며, 고령 인력 증가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시 다양한 인사

제도를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사례를 통해 다양한 인사제도와 임금피크제의 

병행 시행이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의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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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와 태도 연구로 임금피크제 시행 중인 특 1급 호텔 종사원 327명 

대상 검증 결과 임금피크제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종사원의 개인 성과와 집단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영·고미애, 2009). 임금피크제의 지각 

정도와 행동 몰입의 관계성을 호텔 근무 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만족도는 높은 행동 몰입을 이끌어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동익, 2009). 임금피크제 도입이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인 인식은 직무몰입은 정(+) 적인 영향이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긍정적 인식

이 직무몰입의 정(+) 적인 영향은 조직시민행동이 높은 조직의 구성원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강수돌 외, 2014).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정체성 위협과 

조직 유효성에 관한 양적 연구로 정체성 위협이 임금피크제 인식과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허욱, 2019).

  그러나 임금피크 진입 근로자의 사기 저하, 직무몰입 저하, 생산성 저하 문

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연공급 보상 방식은 인력의 고령화

로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고 승진 등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김정한 외, 2008), 임금피크제는 일종의 편의적 수단

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대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의 조기 퇴직이 직업적으로 숙달된 근로자들을 감소시키고 기업 고용안정을 

하락시킨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되었다. 고령 인력의 장점으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들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경직된 직무 재설계로 인

해 사장될 우려가 있다(김정한 외, 2008).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2015년 말 전체 공공기관

에서 전면 실시되었지만(최태선·김형진, 2015), 기업이나 개인이 만족하였거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이

수경, 2018). 임금 삭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임금피크제가 대부분으로, 고령 

근로자 직무 개발과 연계하거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제 고령 인력이 적합 

직무를 수행하면서 합당한 임금을 받는 운영 사례는 많지 않다(김진술 외, 

2015).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2000년 초부터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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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서 활발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고용과 연관시켜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고용모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조건, 기업체에서의 운영 실태,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등 다양

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있었지만, 종사자의 선호도나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라 변화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가 필요한데, 이는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능력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살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금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

한 인식은 근로자로 하여금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홍성은, 2016). 그러나 근로자의 속성에 맞게 설계하여 선호

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임금피크제가 경력직 노동자를 적절한 임금으로 고

용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동시에 장기 근

로자에게도 유리한 근무기간 연장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관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고용안정을 제공하며, 이는 근로자의 자기 

만족감, 조직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일체감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

다.

   국내 기업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양질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절실하

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현재의 비용구조 개선과 인사 적체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 도입하고 있다(이지만 외, 2012).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근로 생애 연장을 위해 ‘정년 연장법’, ‘장년고용종합 대책’ 

등 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는 임금피크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규정하고, 이를 전체 공공기관에서 도입

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등 관련 

행위자 간의 갈등에서 드러나듯이 실제에서는 고용안정보다는 퇴직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박경순, 2016).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의 장

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하나의 방안이지만(박성준, 

2009), 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없이 인건비 절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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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임금피크 진입 근로자에 대한 직무 개발이 

되지 않아 이들의 업무 집중도와 조직 충성도가 하락했음을 주장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이지만·정승화, 2006).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와 직무급 체계에 비해 이

해도가 높아 임금체계 개편 시에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용이함을 강

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임금피크 진입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라는 부정적 인

식을 할 수 있으며, 연령 구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경우, 

성과에 대한 보상 기제로서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임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박한준, 2015). 박용철(2015)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

금 삭감이 노동생산성 저하와 비례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생

산성 곡선과 임금 곡선이 만나는 전환 시점이 개인별, 직무별로 상이하며, 이 

시점과 전후의 생산성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수가 문제 삼는 일반적인 연공제하에서 연공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이 저하

된다는 주장도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영면·정선아(2014)는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승진 적체완화와 인건

비 부담 완화,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연장과 함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한준(2015)은 정부는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고령자 실업 해소를 통해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감소할 수 있으며, 기업은 구

조조정보다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

고, 능력 중심의 인력관리, 숙련 인력을 보다 효율적인 비용을 통하여 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년 연장 기준 연령인 60세는 육체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수행하던 업무

를 지속할 수 없는 연령 대비 높아진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짐을 연공급

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1). 

반면, 김동우(2016)는 국내 기업의 고령 인력 증가가 인건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는 반면에 고령 인력 증가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는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생산성 관련 연

구에서 육체적 특징과 과거 단순한 연령 증가에만 주목하여 생산성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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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의 방향이 이어져 왔다면, 최근 부정적 관계를 여전히 

규명하는 연구 흐름 속에서 연령 증가와 관련하여 생산성의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생산성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며 주장했다. 2016년 공공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도입이 의무화된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고 사례가 

많다. 반면, 임금 감액에 초점이 맞추어진 임금피크제가 대부분으로, 고령자 

직무 재배치와 연계하거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제로 고령 인력이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합당한 임금을 받는 운영 사례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김

진술 외, 2015). 

   도입 초기에 임금피크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인식이 통합되

지 못해 상호 갈등이 발생하고 임금피크제 실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조직구성원이 아닌 퇴직예정자로만 인식하여 임금피크 진입 근로자를 직무 

개발에 소극적이거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지만 외, 2012).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직무를 변경하여 

임금 가치에 대응하는 적정 수준의 직무 부여가 곤란할 수 있으며, 임금피크

제로 인해 통상적인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한

다는 것은 모순이며, 상당수의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에게 전

과는 다른 부수적 업무를 부여해 왔으나, 이는 누가 봐도 전문성과 경험을 살

리지 못한 것으로 매우 비효율적임이 지적되고 있다(박한준, 2015).

   임금피크제의 활성화와 성공적 도입은 정부의 지원 혹은 개별 기업의 노

력과 같은 어느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이지

만 외, 2012)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다른 인

적자원관리 기법들과의 정합성, 조직 구성원의 인식 등이 제도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절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

박하게 도입되자 임금피크제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다수 발

생하였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며 연령 차별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인

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란이 생겼다. 최근의 연구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으

로 합당한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효과성 연구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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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장하여 연구하고 단기간, 장기간 등 기간에 상관없이 임금피크제의 도

입은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도입 이후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하

락하였으며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

승태·박서현·손세호·오종석 외, 2021).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면

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의 판단기준 설시하였다(최윤정, 2022). 임금피크제를 

법리적, 사회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정년퇴

직 이후의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

안하여 임금피크제의 바람직한 설계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손석진·김태

현, 2023).

   2022년 5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활용

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에 논란거리를 안겨주었으며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타 

기업과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비록 임금피크제가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쳤더라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

의 불이익 수준, 임금 감축에 대한 조치 도입 및 그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

소된 재정의 용도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부합한 지 등을 고려하였으며 

연령 차별 금지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배한 경우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고용상의 연령 차별 논쟁에 관하여 임금피크제의 효과성 판단 

기준을 결정하고, 문제가 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결하였다. 

   임금피크제는 본질적으로 연령 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축적되는 판례 법리를 통해 연령 차별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기준

이 정립되어야 한다(박종남,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근로

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선호도를 파악하여 임금피크제 설계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추후 기업의 인력계획 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직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대

한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성요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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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는 노사 관계를 완화하는 대안이며 경영적 측면의 부담을 줄이

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조정 제도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정년연장이 근로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이익

과 불이익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3]과 같다.

[표 2-13] 임금피크제 선행연구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자

민간기업

임금피크제의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08)

임금피크제 도입의 인식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수돌·강승완(2014)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특성
임금피크제 유형과 사례연구

박성준(2009)

일본기업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및 인적 
자원 관리기법이 조직구성원과 

임금피크제의 실행 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지만 외(2012)

문헌연구

합리성 관점과 제도주의 관점에서 
임금피크제의 속성과 한국기업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관한 
결정요인 연구

권소영·김성국(201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만족도와 임금피크제 
수용도가 퇴직태도와 준비 

영향연구
이수경(2018)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수준과 방향성 연구

박한준(2015)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실태와 
구성원과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을 제시

최태선·김형진(2015)

관련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기준 
제시

박종남(2022)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연구

배기성(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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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임금피크제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 제도의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은 고령화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

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되며, 워크쉐어링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경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정책을 시행했다. 

2016년 1월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정년 60세가 우선 적용되

었고, 그 이후에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사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확대 적

용되었다. 임금피크제에는 정년 보장형과 고용 보장형 모델이 있으며, 고용 

보장형은 정년 연장형과 고용 연장형으로 나뉜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정년 보장형이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도입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은 출자와 책임 부담 여부에 따라 구

분된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조직문화나 경영 목표에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기업은 성과에 따라 인사제도, 

승진 문화, 보상 등이 다를 수 있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의 

비중이 크며, 근속연수가 길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

라 공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이미 정년이 60세로 정년 보장형

이 주를 이루었다. 사기업에서는 정년 연장형이 임금피크제의 주를 이루고 있

지만, 평균 정년이 대략 50세 전후로 이론적인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총임금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임금피크제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

구들은 법적 타당성 문제부터 설계, 도입 실태, 구성원의 만족도와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활용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에 대한 논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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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당시에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었

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운영 현황을 조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를 점

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임금피크제의 

대상자를 포함한 집단별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 2 절  임금피크제 도입의 효과성 

1) 고용안정

   고용안정에 대한 지각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무와 고용상태가 안

전하다는 인식에 대한 심리적 상태(Pearce, 1998)로서 승진이나 보수, 처우, 

근무 환경, 상사 및 동료 간의 관계 등의 조건들이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야

기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고문봉, 2012).

   고용노동부는 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여 중장년 고용 활성화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 ‘5060 

일자리는 계속 진행 중’을 슬로건으로 하여 신중년 고용정책 캠페인을 실시했

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

자의 비율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1%에서 68.5%로 증가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근로를 원하는 연령대도 71.5세에서 72.9세로 상승하였고, 그뿐만 아

니라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2배로 증가했

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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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 3천 명 

증가한 577만 2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

준 가장 큰 수치이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5% 포인트 

오른 42.8%이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 제한이라는 조건이 고령자들의 구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된 연

령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50세 이상의 취업자와 구직자의 수가 271

명 중 183명(67.5%)으로 나타났다. 

   장지연(2008) 연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비율, 평균 근속 

기간 과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비율도 늘리고 고용안정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권장하고 확장시키는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표 2-14] 연령별 고용현황

* 출처: 20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참고하여 정리

연령

계층

별

2022.02 2023.02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인구
(천명)

취업
자

(천명)

경제
활동
참가
율(%)

고용
률
(%)

인구
(천명)

경제
활동
인구
(천명)

취업
자

(천명)

경제
활동
참가
율(%)

고용
률
(%)

15-
19세 2,259 224 202 9.9 8.9 2,260 185 171 8.2 7.6

20-
29세 6,400 4,049 3,776 63.3 59 6,209 3,959 3,682 63.8 59.3

30-
39세 6,900 5,418 5,278 78.5 76.5 6799 5,448 5,302 80.1 78.0

40-
49세 8,116 6,439 6,297 79.3 77.6 8012 6,358 6220 79.4 77.6

50-
59세 8,571 6,623 6,491 77.3 75.7 8583 6,703 6,568 78.1 76.5

60세
이상 12,967 5,602 5,359 43.2 41.3 13,493 5,952 5,772 44.1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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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해결 과

제였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면 

8.0%에 이르렀던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일정 기간 하락세

로 돌아섰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상승하여 9.0%대에 진입하였다. 또 다른 

지표인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속해서 상승하였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1.9%에서 25.1%로 상승하였다. 

    청년 실업과 함께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

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0년 정년제를 입법화하고,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노동 개혁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

입하여 고령자 임금 비용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

루어졌다. 그러나 고령자와 청년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고령자의 임금 삭감에 반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퇴직을 권고했던 OECD(1994)가 

2006년에는 입장을 바꾸어 고령자 고용이 청년층 고용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유지한 채로 청년층 정책을 펼치

거나 고령자와 청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독

일, 덴마크, 프랑스 등의 연금 개혁 사례들도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제출되고 있다(전병유, 

2015).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중장년 실업자를 감소시켜서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 정부에서는 각 기

관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년 신규 채

용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기관은 정년연장

으로 늘어난 퇴직연장자 수만큼의 청년의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12) 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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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규 채용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에 숙달된 장년층 근

로자를 효과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청년

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 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개혁을 가속화한다(유진성, 2021).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

데,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

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가지 우려 사항은 고령의 고위직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

한 것이다. 그동안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예상대로 신규 고용을 촉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오히려 비용 부담이 늘

어나고, 정년이 연장된 만큼 퇴직 시 위로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

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줄거나 아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기

업의 입장과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대 간 갈등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개혁이 경제의 지속가능

성과 더불어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신

중히 수립해야 한다.

12)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작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 이후 성
과급 지금 기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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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임금피크제의 정책프레이밍 

1) 정책프레이밍 개념과 효과 

   프레이밍이란 대중들이 사물 또는 사회적 사건, 정책 등을 바라보는 형식

을 조직하는 것을 뜻한다(진성조, 2015). Snow(1988) 외 학자들은 사람들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초점을 맞추며 조직화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

다. 프레이밍 과정은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

라, 개인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본

다. Chong(2007)은 프레이밍의 전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의 이슈가 비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치는 고려 사항의 함축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프레이

밍은 대중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들

은 프레이밍을 통해 형성된 틀 안에서 특정 사건 및 정책 등을 해석하게 된

다(공혜진, 2018). 프레이밍은 의도적으로 한 측면을 강조하고 나머지 다른 

측면은 제외해 버리는데 프레이밍이 어느 측면을 부각하느냐에 따라 대중들

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표현 방법에 따라 특정한 의도를 가진 메

시지들을 수용하게 된 대중들은 프레이밍에 영향을 받은 선택을 하게 된다. 

즉, 프레이밍은 특정한 사건들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돋보이게 구성하여 대중

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행동 또는 선택을 유도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변영욱, 2015). 프레이밍은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지시문, 주제, 스토리, 전달자, 이미지 등이 그 예시이다. 

   언론 분야에서 먼저 발전된 프레이밍은 점차 정책 연구에도 적용되기 시

작하였다(박은정, 2019). 정책학에서의 프레임은 맥락적 틀 속에서 정책 이슈

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노종호, 2020). 정책프레임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다면 정책 참여자들은 제공된 틀 속에서 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해석하게 된다. 정책프레이밍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하여 정책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형성시킨다. 프레이

밍은 형성 방식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각 분야의 조직들은 정책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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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양한 프레이밍을 거친다. 프레이밍 기법을 통해 정책 이슈가 전달

된다면 개인과 집단은 프레이밍의 초점에 따라 정책 이슈를 인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정책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프레이밍의 과정을 통해 목적에 알맞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여 정책 과

정 참여자들에게 수용되는 것이다. 프레이밍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이슈가 등장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설명할 수 없으

며 이는 대중들과의 소통에 오류를 발생시킨다(나태준, 2006). 

   프레이밍의 효과는 프레임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방법을 의

미한다. 대중에게 프레임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인지에 대한 정

보 처리를 주목하여 진행되었다(조인숙·김도연, 2018). 프레임의 속성이 대중

들의 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메시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논쟁은 ‘등가 프레이밍’과‘ 강조 프레이밍’의 개념과

도 관련된다. 등가 프레이밍은 논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특정한 이슈에 대해

서 등가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 또는 문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강조 프레이밍

은 이슈 속에서 선택된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 프레이밍의 과도

한 사용이 개념적인 혼란을 유발하면서 프레이밍 효과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

어 등가 프레이밍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등가 프레이밍은 협소한 

탓에 현실에서 쉽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프레이밍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강조 프레이밍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논의 중이다. 

   프레이밍의 효과를 민주주의 사회와 연결한 논의에서는 대중의 의견에 영

향을 미치는 프레이밍의 효과를 엘리트 정치인, 대중, 언론 사이에서 발생하

는 정치적 힘을 추적하며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태성·강보영, 2020). 프

레이밍은 동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으로,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

로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이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행위

자들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역할, 관점, 정보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다. 

   프레이밍은 하나의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며, 이는 개개인이 

경험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고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각 행위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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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별로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다른 프레이밍을 하게 된다. 이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정책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2) 정책프레이밍 선행연구 

       

   고태성(2020)은 탈원전 핵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홍보 메시지가 상이한 프

레이밍을 통해 전달될 때 대중이 정책을 통한 이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에 전망 이론을 적용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는 긍정 프레이밍이 더 높은 효과성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설

계하였다. 이 연구는 전망 이론과 해석 수준 이론을 사용하여 정책홍보 메시

지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이론들이 정책 메시지 

측면에서 가지는 학문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노종호(2020)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덕 정책의 이론적 틀에서 주요 행위

자들이 프레이밍을 유형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행위자

들은 문제 진단적 프레이밍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의하였다. 또한 해결

책 및 행동전략 모색을 위하여 처방적 프레이밍을 사용하였으며, 동기 유발적 

프레이밍을 사용하여 심각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연구

를 통해 도덕 정책에서는 주요 행위자가 정책을 프레이밍 하는 방식이 정책

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법원의 판결이 프레이

밍의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은정(2019)은 독일의 가족정책 프레이밍을 분석하여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와 정책 과정을 파악하였다. 독일 가족정책 프레임의 변화는 탈 성별화된 

관점, 양성 평등적 역할 분담 프레임의 강조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였

다는 점과, 독일이 가족정책 프레임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남겼다고 결론지었다. 

   이영주 외(2015)는 프레이밍이 가지는 정서적 효과에 집중하고, 매개변인

을 ‘공감’으로 설정하여 ‘노인에 대한 부담감’, ‘정책수용도 제고’, 그리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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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차이 인식’에 노인 문제 프레이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연

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 문제 프레이밍은 경제적 속성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 이슈 속성과 이타적 관점을 강조하는 등 더욱 구조화된 대안적 

프레이밍을 탐색해야만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때 정책에 대한 

공감 유도가 선행되어야만, 프레이밍의 정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였다(이영주 외, 2015).

       

제 4 절  임금피크제 관련 해외사례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정년의 연장은 법적으로 늘어가는 형태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

하고, 고용연장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여러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고령화

로 인한 정년 연장이나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나 한국과는 

경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사회는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 의하여 발전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직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무평가 및 직무분석의 제도가 발전하였

다.13)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임금체계가 서구사회와는 다른 방식인 연공급의 

임금체계가 발달하였다. 직무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발달하였

다. 저성장의 경제 기조 속에서 근로자들이 장기간 기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연공급의 임금체계가 적절한 유인책이 되었다. 해외의 정년

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고령자

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정년 

13) 오계택,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임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8.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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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필수적이며, 추가 논의가 되는 정년 연장선에 있는 임금피크제를 해외

국가의 정년과 일자리 정책의 사례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년의 연장, 임금피크제의 모델 재설계 및 향후 정책

적 개선이 필요하다.

1) 일본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고용유지의 수단에 중점을 

두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우리 고용 체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일본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정이환, 2015). ‘일본식 고용 관행’은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로 명명된다. 한국도 1970년대 이전부터 일본식 고용 관행이 대

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1987년 이후 생산직 노동자까지 확산하였다. 일본

보다 장기고용의 관행은 약하나 임금 결정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중요하

고, 노동조건이 기업별 교섭에 따르는 부분은 비슷하다. 법적인 정년을 두면

서 임금피크제가 대두되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목적

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고령자의 일자리 방안으로만 모색하였

다. 정부 차원이 아닌 기업의 사회 문제 인식 속에서 시행이 되었으며, 고령

화 사회의 특수성에서 고령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또한 당사자들도 고용의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의 시각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은 2010년 ‘고령자 고용 취

업 대책체계’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확보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다(김순자, 2011).

   일본의 경우는 장기고용 관행과 연공서열에 기반을 두는 임금체계에서 근

로자의 개별적 능력 평가에 의한, 고용 관계의 종료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된 일정한 연령을 정년으로 설정하고 또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이러한 연령에 이르기까지는 고령 근로

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인적자

원관리를 동시에 실행하고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고

령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직무개발을 함께 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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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 인력의 지식과 경험, 젊은 노동력 공급 부족을 극복하고자 임

금피크제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보다 20, 30년 앞서 고령화 사회 문제를 경험

한 일본은 대안으로 시행한 고용지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

게 일본은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고령자의 퇴직에 

따른 기업의 공백과 단절되는 기술의 전승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 확보가 신규 채용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현진덕, 2011). 일본의 고용지원 정책은 설계와 도입 배경에서 우리나

라와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높은 숙련된 고령 근로

자들의 고용연장을 원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입되었던 제도라 할 수 있다(김준

영, 2011). 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은 그들이 특별한 제도를 도입

하거나 법조문 자체의 완결성으로 제도 효과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제도를 도입해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했고, 논의 과정이 장기적으로 

축적되며 노사가 상호 합의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기획연구보고서, 2022).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으나, 어느 국가보다 빠

른 고령화를 경험했다. 일본 총무성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자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4.9%) 이후 일관되게 상승했다. 

일본은 1985년 10%, 2005년에 20%, 2021년은 29.1%로 주요국 중 1위로, 2

∼3위 국가와도 격차가 크다. 일본은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임금피크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그 범위를 단기적인 취업과 고용으로 구분하여 실버 인

재센터의 취업은 한시적, 임시적인 것으로 경미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며, 일

의 보수를 임금이 아닌 배분금으로 구분하여 4대 보험에서 적용 제외 하는 

특성이 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유연성을 가

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금 조정률과 임금 조정기

간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며 노동력 공급 부족을 넘어서 공동체 존속에 대한 위기감에서 정년 

연령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며 중요한 참고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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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 

   미국은 법적으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 기업에서는 65세를 

정년으로 삼고 있고, 1967년 미국 연방정부에서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고

용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고용 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 제정되어 65세 이상 직원들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연봉제가 일반화되어있는 미국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낮

출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이 법으로 해석한다

면 연령에 의한 정년제도 자체가 차별에 해당한다. 미국과 서구 국가에서

는 고용 연령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임금피크

제는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일본과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임금피크제 제도와 

관련된 논의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고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는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대해 정하고 있

는 공민권법에서 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인 고령 연령 차별금지법

(AGE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서 정하고 있어 입법 취지가 다

르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의 고용정책으로 미국은 직접고용 서비스(공공 일자

리 창출: Public Job Creation)와 훈련, 취업 알선, 고용 관련 서비스, 실업자

의 단기 구제를 위하여 실업보험과 세금 혜택을 통하여 고용 비용을 경감하

고 임금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

탕으로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기능을 우선으로 실업자를 위하여 실

업보험과 최저의 생계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미

국은 시장경제를 우선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장 정책 운용 등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하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교육을 은퇴 후를 위한 재취업 기회 제공

과 사회 공헌의 목적으로 실시되며, 고령 근로자 개개인의 교육적인 성장에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정년

제도를 수용하는 일본의 법제와 정년제도 자체를 고용상의 연령차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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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는 미국은 외형상으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두 나라는 고령

자의 고용을 촉진하며 직업능력을 활용하는 목적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미국의 정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회사나 산업 분야에

서는 근로자의 성과나 의사를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직무역량

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986년 이후 

정년이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를 우리나라와 같이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고령자

의 일자리 양성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노력을 기울였다(이상돈, 2007). 미국

의 연방정부는 고령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문제의 업무를 총괄하

고 하위의 노인청을 설립하여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실

무적인 사안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령자의 일자리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개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주고 있다

(김순이, 2016). 정년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

자들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년 후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일정 업무를 수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기도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 후에도 근로

자들이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특

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노동부는 1978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며, 고령자 지역사회 고

용 프로그램(SCSEP)을 설립했다. SCSEP는 125% 이하의 저소득층(55세 이상

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향상을 통한 경제적 능

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SCSEP 참여자들은 교육훈련을 받고, 이

후 지역사회에서 컴퓨터 조작원, 아이들 돌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순자, 

2011). SCSEP는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을 통

해 노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만들어 재사회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원으

로 만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직무개선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노인

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 안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

다. 임금피크제가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년의 기

준은 연령차별금지법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정년에 인접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고령 인력 활용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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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3) 유럽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처럼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호

봉제 등 연공서열형에서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

입보다는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퇴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형태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며 시장의 논리로 운영

되고 있다. 공적인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더라도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퇴직에 대하여 전략적 접

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7년 신노동당 정부에서부터 고용주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여 연령으로 인한 고용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으

며, 2006년 고용 평등 연령 법을 통해 65세를 기본 퇴직연령으로 정하였다

(박만섭, 2016). 그러나 2010년 보수당과 자유당 연립정부는 기본 퇴직 연령 

65세를 폐지하고, 「2011 고용 평등 규정(정년 연령 규정 폐지)」에 의해 정

년퇴직 연령이 폐지되었다. 영국의 공공기관은 독립적인 기업으로서의 속성과 

기업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 독립성을 갖춘 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

영화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상실되어 상위의 정년제도가 도입되었고, 연령

의 상한이 없는 현재에 이르렀다. 영국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

자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경제공황과 세계대

전 때 청년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연령차별을 철폐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와 같은 취업 알선기구를 운용하여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하고 있다(곽성일, 2005). 또한 은퇴한 노인들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

여 노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후원으

로 운영되며, 자립하여 민영 단체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 정부는 65세 이후 정년을 허용하는 정부의 정년제도를 시행하고 있

으며,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보다는 간접적 지원

과 수당 등을 통해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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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규정과 단체 협약을 통해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보장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전국적 사회보험 체계와 조세에 

기초하여 고용주, 피고용자의 기여분 비중을 높게 하여, 법적 근로를 기반으

로 한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의 주체로 공공성 사업의 수행과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의 공적연금은 

기존 생활의 수준을 은퇴한 노인들이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선에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젊은 층이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부과방식

(Umlageverfahren)의 체계는 낮은 출산율로 연금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대비책인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어 독

일 정부는 세금 혜택과 홍보를 통해 기업연금과 사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책

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일은 조세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사회보험 

체계와 고용주를 포함한 피고용자의 기여분에 대한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하여 법적인 근로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성을 지

닌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있다. 

   상당수 EU국은 1970년대 높은 청년실업을 세대 간 해결하기 위해 조기

퇴직을 독려했다. 이후 저성장-복지재정 악화를 경험하며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고 정년 연장을 추진했다(Ervik and Lindén 2013; 김소영, 2019; 선우

덕 외, 2012). 노동 측이 오히려 연금 수급을 늦추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기도 

했다. 복지 체제가 늦게 형성되고 비교적 재정이 건전했던 우리 상황과 차이

가 있다. 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산별교섭으로 임금체계가 직무

급에 가까워 근속 연장이 바로 기업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65살 이상이 인구 중 21%에 가까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

다.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기준으로 하여, 연금과 관련된 공적 지출은 

13.6%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하여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

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여 국민이 더 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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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내용에는 최저임금 75%에서 80%로 최소 연금 상한을 상향한다. 

   스웨덴 같은 유럽 지역 10여 개 국가에서는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퇴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 시간이 짧아지면서 

줄어든 소득은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존을 해준다. 

[표 2-15] 주요국의 법정 정년 연령

   

4) 소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동향 중 하나로,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고용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요 국가 간의 차이는 문화, 역사, 경제 체계 등에 따

라 다르지만, 모두가 노동시장 및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적으로 세계 주요국의 정년은 늘어가는 형태이고, 우리나라도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이나 폐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나 한국과는 경험과 차이가 

국가 정년 비고

한국 60세 2017년 이후

일본 65세 정년의무, 70세 정년 노력의무(권고)

미국 정년 제한 없음

영국 정년 제한 없음

프랑스 62세 64세로 연장추진

스페인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연장 2013~2027년

독일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 연장 2012~2029년

이탈리아 67세

덴마크 6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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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령에 도달한 근

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고,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

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다양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피크제가 나

타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임금피크제를 도

입하여 고령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 참

여와 사회 분위기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보다는 고

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모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 국가들은 주로 근로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퇴직에 대비하는 방

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도입

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65세 이후 정년을 허용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의 간접적인 

지원과 수당을 통해 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 퇴직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복지 체제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해외 주요국의 정년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령 

시대에 대비하여 대부분 60세 이상이며,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과 맞추

고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해외의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사례를 보았을 때 고령자의 고용은 사회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사안들이 많다. 

각 국가는 자체적인 상황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화 사회

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

향과 경험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고령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년

의 연장, 임금피크제의 모델 재설계 및 향후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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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어떤 속성들의 조합이 선택이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분석법이다. 각 속성별 조합들에 

대한 속성 값이 효용가치로 계산된다.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들이 속성에 속한 

수준들의 단편적인(partial) 선호도를 응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던 

것과 달리,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은 대안이나 구성 속성을 모두 

결합하여 프로파일(profile)을 만들고, 이 프로파일(profile)을 통해서 이용자들

의 선호도를 측정한 다음 통계기법으로 각각의 속성별 부분가치를 추정하므

로, 속성의 조합 전체를 통한 조사와 비교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를 제공하

는 공급자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금피크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의 반발과 소송이 진행되

고 있다.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재설계하고 점검

하기에는 근로자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선호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연령

대, 소속별, 소득 수준 등 대상에 따른 선호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어떤 요소

를 원하고 그에 어떤 가중치를 두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임

금피크제의 맞춤형 정책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컨조

인트의 분석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최적화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임금

피크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택 속성을 구분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

사기업 근로자들의 속성과 수준의 선호도를 분석으로, 속성의 중요도 및 수준

별 효용성 그리고 유연성을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를 활용하여 먼저, 공기업과 사기

업의 근로자 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 변수 및 소속,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 소득수준과 같은  

관련 변수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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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설문조사를 통

한 실험설계를 진행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이 설정되었다.

[연구 질문 1]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 간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질문 2] 임금피크제에 대해 성별, 소득 수준,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 연

령대, 안내문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질문 3] 임금피크제를 고용안정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

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가?

 

   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종 언론 및 대중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자주 접하

게 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의 어떠한 속성을 선호하며, 임금피크제 프레이밍의 

초점에 따라 선호도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를 설계·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또한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속성들의 중요도가 얼

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동시에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효과적인 임금피

크제 제안을 하여 정책의 설계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질문을 반영한 연구모형은 [그림 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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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방법 

1) 컨조인트 분석개념 및 절차

   컨조인트 분석을 소비자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

터이다. 1960년 초반 심리학에서 나타난 컨조인트 분석은 1970년대 초반부터 

마케팅에 도입하면서 여러 방법과 노력이 진행되고 큰 주목을 받았다(유성재, 

2017; 퍼지이론 및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신국제 여객터미널 항만 운영에 

관한 연구). 신윤정(2007)에서 컨조인트(Conjoint)는 consider와 jointly의 합

성어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정책 등도 포함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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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과 각 속성의 수준(level)을 동시에 고려한 상황에서의 소비자의 선호

도와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속성의 순위와 상대적

인 차이를 파악하고, 각 속성의 수준들에 대하여 선호도를 측정한다. 소비자

가 각 수준이 어떤 조합을 이룰 때 가장 선호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시장점유율, 또는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

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갖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즉, 컨조인

트 분석은 제품의 속성과 속성수준을 결정하고 속성과 속성수준의 조합을 통

해서 만들어진 제품의 종합적인 선호도와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속성수준

별 효용 값을 측정하여 소비자가 선정할 제품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다.

   컨조인트 분석방법은 개별적인 프로필별 선호도를 묻는 전통적 방법과 여

러 개의 프로필을 제시하고 제시된 프로필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프로

필을 선택하는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방법이 있다(김근혜, 2015; 김근배·이훈

영, 1998; Louviere & Woodworth, 1983). 이 중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방법

은 상표 간의 응답 비교가 가능하여, 구매 상황과 비슷한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고, 제시된 프로필 중 원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실제 상황이 다수 반영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김근혜, 2015; 김근

배·이훈영, 1998).

   컨조인트 분석방법은 소비자의 효용(Utility)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마케팅

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마케팅에서는 대상이 되는 상품이 중

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속성에 몇 개의 수준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컨조인트 분석은 팩토리얼(Factorial)로 설계된 평가의 결과

들을 낱낱이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 평가 대상의 속성을 평가자들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평가자들이 심리적인 판단을 측정하고자 하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품이 가지는 속성에 고객이 부여하는 효용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이 

선택할 상품을 예측하는 기법이다(Lee et al., 2016). 추후 제시된 여러 상품 

또는 서비스 중에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하여 각각의 다양한 속

성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각 속성이 다양하게 

조합될 경우 소비자가 어떤 속성과 속성의 수준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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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reen & Srinivasan, 1978). 

   컨조인트 분석은 6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분석 대상이 가지고 있

는 속성과 속성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분석에 사용할 분석 모

형을 결정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할 방법 및 컨조인트를 디자

인 설계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자극물을 제시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컨조인트 모수를 측정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측타당성을 

검정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우선 컨조인트 분석은 첫째로, 분석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거나 예비조사를 객관성 있게 실시하여 

모형에 적용할 속성과 선택된 속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속성의 수 및 속성수준의 수, 속성수준의 분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

는데, 이 의사결정은 모형 타당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3-2] 임금피크제 컨조인트 분석방법

             

속성과 속성수준의 결정

↓

분석 모형의 결정

↓

자료 수집 방법 및 컨조인트 디자인

↓

자극물 제시 방법 선택

↓

컨조인트 모수 측정

↓

예측타당성 검정 및 결과 해석

              

출처: Hair, Joseph F., Rolph E. Anderson, Ronald L. Tatham, and William C. Black(1988),
"Multivariate Data Analysis". Prentice-Hall, inc.,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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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분석 모형을 결정해야 한다. 분석 모형은 속성수준들이 가지

고 있는 효용(utility)을 예상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 모형은 크게 부분가치 

모형, 벡터 모형, 이상점 모형으로 구분되는데, 속성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정해서 사용하게 된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전체 프

로필법(full-profile method), 트레이드오프법(trade-off method) 등이 있다. 

전체 프로필법이란 컨조인트 분석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대상의 전체 속성을 

사용한 프로필을 제작하여 응답자에게 선호도 높은 선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전체 프로필법을 말한다. 반면 한 번에 두 가지의 속성만을 사용하여 개별 

속성수준을 교차시키는 방법으로 선로 순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속성수준

의 효용성을 예상하는 것을 트레이드오프법이라고 한다. 전체 프로파일 제

시법은 속성 간의 상관관계가 낮고, 전체 속성의 속성수준이 제시된다는 장

점이 있다. 다수의 정보가 응답자에게 제시되는 탓에 응답자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으나, 프로파일의 수를 감소시키는 프랙셔널 팩토리

얼 디자인(fractiona factorial design)을 통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트레이드오프 방식은 전체프로파일 제시법과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면서 응답자와 조사자의 정신적인 부담감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두 속성만 비교하는 비현실성과 많은 횟수의 반복 판단에 따른 

응답자들의 권태 등에 의한 응답오류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거의 쓰

이지 않는다(Hair, et al, 1995). 

   자료의 수집 방법 및 컨조인트 설계 다음의 단계는 응답자에게 작성된 프

로파일을 제시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제시되는 프로파일 카드에 대한 응

답자의 선호 정도를 평가한 이후, 평가 자료를 기초로 각 속성수준의 가치를 

추정한다. Green & Srinivasan(1978)은 컨조인트 분석의 실행 단계별 적용 

방안을 [그림 3-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처럼 추정된 각 응답자의 효용자료는 시장을 세분화하며, 세분된 시장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시장을 세분화 한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추정된 개별 속성의 효용을 보여

주는 계수를 활용하여, 비슷한 계수 값을 가진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묶는 것

이다. 이처럼 비슷한 부분가치를 지닌 군집을 만들게 되면 해당 군집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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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세분된 개별 군집에 속해 있는 응답자의 직

업, 성별, 나이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와 세분된 각 시장의 행태적, 사회적 변

수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표적시장을 선택하여 기업 등의 마케팅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새로 출

시하고자 하는 신상품과 표적시장 내의 기존 상품들에 대한 잠재고객의 효용

을 추정하여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사양을 가진 신상품이 출시될 경우 향후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이훈영, 2009).

[그림 3-3] 컨조인트 분석의 실행 단계별 적용방안

분석단계 적용된 컨조인트방법 대안

↓

모형의 선택 부분가치함수
모형 벡터 모형 이상점 모형

↓

자료의 수집 전체 프로필법 트레이드오프법

↓

자극집합의 구성 부문요인 설계법 무작위 추출

↓

자극의 제시 어구적 묘사 해설적 묘사 회화적 묘사

↓

종속변수 측정 서열순위(Order Rank), 
쌍대비교(Paired Comparison) 

↓

계수의 측정 Multiple Regression, LINMAP, MONANOVA 

 출처: Green, P.E. and Srinivasan, V. (1978) Conjoint Analysis in Consumer Research:
Issues and Outloo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5,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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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조인트 분석의 선호도 및 효용도

   컨조인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

는 각 속성에 대해 어떤 선호 추이(Preference Trend)를 갖는가를 알아야 한

다(손원미, 2018; 대학 뮤지컬 전공자의 무용 수업 선호도에 관한 실증 연

구). Frank, Massy와 Wind는 속성의 선호도에 근거해 시장을 세분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으며, Green은 소비자의 속성에 대한 지각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다는 전제하에 속성의 중요성에 따라 선호도의 순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연구자는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속성수준(attribute levels)으로 이루어

진 가상의 대안을 2개 이상 만들어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들은 제시된 

대안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한다. 다양한 속성과 레벨로 구

성된 가상의 대안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는 제시된 가상의 대안 조합 중 본인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고르게 된다. 응답자는 본인의 선호도를 

선택으로 표현하며, 연구자는 응답자의 선호를 파악하고 개별 속성이 지닌 가

치를 추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관찰한다. 응답자는 설문에 제시된 

모든 속성에 대해 비교 평가하고,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

게 된다. 결과적으로 설문의 응답 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온 계수의 크기는 각

각의 속성에 대해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부여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Orme, 2006). 설문조사 기법을 통하여 가상의 시장 거래 상황을 응답자

에게 제시하고, 다양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상품들을 응답자가 평가하도록 하

는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 내에서 선호도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요소들의 중요 정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요소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답할 확률이 높으며,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각 요소를 별개로 여

겨 평가한다. 실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할 때는 중요하게 여기

는 요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한 번에 고려하며, 각 요소 간의 상쇄 또는 희

생함으로써 자신에게 효용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호하고 구입하게 된다(주형

석, 2014; 해양 리조트 선택 속성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컨조인트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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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 및 상품 속성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마케팅

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나, 환경의 가치 측정 분야에 사용된 이후 최근 들어 유

사한 적용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포지셔닝, 신제품 평가, 경제분석, 

마케팅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한 

자연형 하천에 대한 환경자원의 가치추정(Lee et al., 2014),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Jang et al., 2015), 컨조인트 분석을 활

용한 기업의 일· 가정 양립 제도가 대학생의 직장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양희, 2019) 등 유아 교사의 원예 활동 선호도 조사를 컨조인트 분석

법으로 실시하여 원예 활동의 재료, 원예 활동 방법, 시간을 확인한 연구

(Jeong et al., 2020)처럼 커리큘럼 개발이나 사이버 상담과 같은 교육 분야의 

학습자 요구분석이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

3) 속성과 속성수준 선정

  

   속성(attribute)은 보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지닌 무형 또는 유형의 

특징을 일컫는다. 선택 속성(selection attribute)이란 소비자가 선호하고 구입

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며, 이와 같은 속성

들이 또 다른 속성들과는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이경인, 윤지

환, 2011; 항공권 유통경로 변화에 따른 판매처와 여행 형태별 선택속성 비

교분석).

   컨조인트 분석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평가하려는 대상의 중요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컨조인트 분석의 첫 단계는 속성 및 속성수준을 정하는 것

이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나 제품의 중요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은 속

성이며, 이러한 속성의 중요한 특성에 대한 자세한 값을 의미하는 것은 수준

이다. 속성수준 선택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속성의 수준들 개

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수준들과 각 속성의 수준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각 속성수준의 범위가 실제로 행해지거나 사용되고 있는 범위와 

비슷하여야 한다. 넷째, 각 속성의 속성수준들의 개수는 비슷해야 한다. 그 이

유는 속성수준들의 개수와 그 속성의 중요도는 비례하는데, 한 개의 속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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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고정했을지라도 그 속성수준들의 개수가 증가하면 그 속성의 중요도 또

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속성 선택의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속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속성의 독립성이다. 둘째, 속성 선정의 현저

성이다. 현저성은 제품을 구입하려 할 때,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속성을 뜻한다. 셋째, 중요성이다. 중요성이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 기

준에서 찾으며, 소비자가 그 제품이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Olson(1979)에 따르면, 이처럼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제품 속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것

은 힘들다. 마지막으로 속성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결정성이란 제품의 속성이 

중요하면서 차별화된 속성이어야 함을 의미한다(손원미, 2018; 대학 뮤지컬 

전공자의 무용 수업 선호도에 관한 실증 연구).

   컨조인트 분석은 일반적으로 속성수준별 효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상품이 

지니는 속성 분포의 특성에 맞춰 효용추정 모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

다. 효용추정 모형은 부분가치 함수모형(part-worth function model)과 벡터 

모형(vector model), 이상점 모형(ideal model) 3가지로, 속성별 부분가치 추

정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부분가치 함수모형이란 개별 부분가치가 각 속성수준별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효용을 측정하는 모형이다. 부분가치 함수모형은 모든 속성의 수

준별로 해당하는 부분가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속성수준의 수와 속성의 수

가 증가하면 추정해야 할 부분가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유도가 감소

하는 단점이 있다(서상윤 ․이훈영 ․남양호, 2009). 보통 더미 코딩(dummy 

coding)을 이용한 추정 방법은 회귀분석에서 속성수준별 부분가치를 명목척

도로 측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주로 쓰인다. 부분가치 함수모형

은 부분가치 함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모형 중 개별적인 속성에 대

하여 다른 형태의 선호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연성이 높은 모형이다. 

부분가치 함수모형은 호환성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모형이지만 추정

해야 할 모수들이 많고 이에 따라 신뢰성(reliability)이 떨어지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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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reen & Srinivasan, 1978).

   벡터 모형(vectormodel)은 양적변수 값을 가진 속성으로 인해 특정한 기

준으로 등급화하고 구분하기 어려우며 선호도와 그 값이 단조로운 선형관계

(monotonic linear relationship)인 경우 사용한다. 이 경우 속성 값을 등급화

하여 더미변수로 효용을 추정하기보다는 같은 속성 값을 직접 투입 변수로 

이용함으로써 모형개발을 위한 입력변수의 개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서상

윤, 2008). 벡터 모형은 속성과 선호도 사이의 가장 간단하며 또한 가장 제

한적인 모형으로 볼 수 있다(이훈영, 2010).

   이상점 모형은 응답자의 선호와 상품의 속성수준이 이상적인 속성수준에

서 떨어진 거리 간의 관계를 이차식 형태의 곡선으로 가정하여 구한 모형이

다. 곡선의 모양은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3-4]과 같다(서상윤, 2008).

[그림 3-4] 효용추정 모형의 종류

백터 모형 이상점 모형 부분가치 함수모형

  

   신뢰성 측면에서는 벡터 모형, 이상점 모형, 부분가치 함수모형의 순서대

로 우수하나, 추정된 모수의 호환성 측면에서는 신뢰성 측면과 반대로 부분가

치 함수모형, 이상점 모형, 벡터 모형의 순서로 우수하다. 상황에 맞는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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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각 속성에 대해 먼저 부분가치 함수모형으로 각 속

성수준의 부분가치를 추정한다. 추정한 부분가치들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

를 보고 속성과 효용 사이의 관계가 직선이지 곡선인지를 판단한 다음 필요

시 개별 속성별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이

훈영, 2010). 한편, 속성과 속성수준의 수는 너무 작을 경우 모형의 추정오차

가 커지며, 이와 반대로 많을 경우 속성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

라서, 속성과 속성수준을 적당한 개수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Cattin과 Wittink(1982)에 따르면, 제품 속성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인터뷰, 둘째, 전문가의 견해, 셋째, Kelly의 방법, 넷째, 직접적으

로 소비자에게 설문지를 제시하여 작성하게 하는 방법 등이다. 하지만 속성과 

속성수준을 적당한 수로 선정한다고 하여도, 전체 자극의 수를 축소하지 않으

면 조사 대상자가 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적당한 자극의 수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직교설계(orthogonal design)를 활용한 부분 

요인 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에 의해 자극의 수를 적절하게 제한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4) 임금피크제 컨조인트 분석절차

  가)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년을 보장·연장하거나, 또는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임

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

형 임금피크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나) 임금피크제 선택속성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속성을 결정하기 위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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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언급한 임금피크제 속성의 구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진태(2012)는 고용유지를 위하여 법 제도상의 문제점 및 대안,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 수 있

고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분석하였다. 김명식

(2013)은 국내 각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운영 방법 및 임금피크제 적

용 대상인 실제 근로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추후 임금피크제 운용에서 고려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지 5

년 이상 된 업체, 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기업, 중·고령 노동력이 많이 필요

한 서비스업, 제조업, 식품업 등의 직종별로 기업 5곳의 대표 업체를 선정하

여 기업별로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 관리자 측에게 심층 면

접을 통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민희(2015)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성공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위하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의 수

용성과 인식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용성 제고와 성공적인 임금피

크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수경(2018)은 임금피크제 수용도와 공공부

문 임금피크제 만족도가 퇴직예정자의 퇴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합 연구 방법을 진행하였다. 허욱(2019)은 조직의 유용성과 임금피

크제 대상자의 정체성 위협에 관한 양적 연구이고, 조직몰입 직무만족과 임금

피크제 인식 간의 관계를 정체성 위협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안배영

(2020)은 임금피크제의 중요 조건인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중점적으로, 은

행의 재무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와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펴보고 임금피크제

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송기용(2021)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인 점을 전제로 하였다. 노인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

여 고령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제도 적용의 문제점을 판단하고 문제에 대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각 임금피크제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주된 임금피크제의 속

성 구성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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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임금피크제 선택속성 구성

   임금피크제의 속성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

는 특성과 요소를 의미한다. 임금피크제 선호도의 속성의 구성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의 Henneman & Schwab(1985), Fong & 

Schaffer(2003)의 연구와 선행 논문(신동규, 2011년 한국산업경영학회 학술대

회 논문집)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임금 수준, 복지, 제도관리 등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선택 속성에 대

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중요하

게 여겨지는 공통적인 요소는 고용연장, 임금 감액, 소득 보장, 직무변화 및 

업무 감소 등이다. 따라서,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속성을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의 3개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연구 임금피크제 속성의 구성

김진태
(2012)

고령자 취업, 고령자 고용촉진, 정년연장, 임금체계 변경, 
고령 친화적 인사 및 직무제도

김명식
(2013)

고용연장, 직급의 하향조정, 능력 인정, 평생직장, 회사의 
생산성 및 이미지, 직무의 연속성, 노후 준비  

이민희
(2015)

고용연장, 절감된 재원, 임금 감액률, 피크연령, 장기고용, 
소득보장, 적용 대상자의 범위

이수경
(2018)

베이비붐 세대, 아웃사이더, 퇴직예정자, 잉여인력, 정체성 
혼란, 업무 감소

허욱
(2019)

사회적 낙인, 개인적 및 사회적 정체성 위협, 직무변화 

안배영
(2020)

정년연장, 임금감축,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 진입 연령

송기용
(2021)

고용안정, 청년 실업 감소, 임금 저하, 생산성 하락, 새로운 
직무 제시, 고령 근로자의 재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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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금피크제 속성수준

   속성수준은 컨조인트 분석에서 주로 언급되는 용어로, 속성의 중요한 특성

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선정한 임금피크제 3개 속성

의 수준은 연장기간은 1년 연장 - 2년 연장 - 3년 연장, 급여수준은 80% 

급여 - 70% 급여 - 60% 급여, 근로방식은 근로시간 단축 - 편한 보직으로 

전환 - 계약직 재고용으로 결정하였다.

  라) 선호도 및 중요도

   선호도는 임금피크제의 개별속성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의미의 용어지만, 컨조인트 분석법에서 선호도 측정은 ‘개별 속성’이 아니라 

속성들의 조합된 ‘상품’을 대상으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의 선호도는 ‘요인 

속성과 수준의 조합에 따라 선호도’를 말한다. 

   컨조인트 분석은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별 속성들의 

상대적 구매 유발력을 측정한다. 개별 속성들의 다양한 수준들에 대한 선호도

(컨조인트 조사에서는 부분가치라 한다)와 상품을 구성하는 개별 속성에 대한 

중요도(상대적 구매 유발력)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가

치를 평가할 때 각 상품 속성들의 개별 부분가치(utility)의 조합을 인지하여 

상품 전체를 평가한다고 가정하며. 상품의 개별속성의 각 속성수준에 일치하

는 부분가치(part-worth)의 합으로 상품의 선호도가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이

러한 전제하에 실험설계에서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수준들이 

실제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허필강, 2015). 즉, 선호도는 각 수준에 대한 부분

가치 효용을 의미하고, 상대적 중요도는 각 속성에 대한 효용 값의 차이 정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요도는 효용의 차이가 클수록 더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임금피크제의 컨조인트 설계의 선택 속성 

및 수준요인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컨조인트 분석에 적합하도록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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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범주화해서 [표 3-2]과 같이 3가지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표 3-2] 임금피크제 컨조인트 설계의 속성 및 속성수준

속성 속성수준(요인)

연장기간 1년 연장, 2년 연장, 3년 연장

급여수준 80% 급여, 70% 급여, 60% 급여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5) 임금피크제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 선택집합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임금피크제의 선택 속성과 속성수준들을 기준으로 

실제 분석에 사용될 프로파일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속성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체 프로필 설계법(Full Profile Method)을 

결정하고 프로파일을 구성하였다. 임금피크제 선택 속성 3개(3가지로 구성된 

속성수준)이며, 전체 프로파일 제시 방법을 사용할 때 가능한 프로파일의 전

체 개수는 총 27개(3 × 3× 3)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프로파일 전체를 응답

자에게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

럼 프로파일 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교 설계(orthogonal design)를 사용하여 

각 속성의 수준별 간에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정에 필요한 프로파일의 

수를 응답자가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줄일 수 있으며(안성식 외, 2011), 주 

효과만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프로파일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설훈구 외, 2007). 일반적으로 선택 집합의 개수는 8-20개를 권장

한다(Johnson and Orme, 1996). 이 연구에서는 [표 3-3]과 같이 사용 가능

한 27개 프로파일 중에서 직교 설계를 통해 8개의 선택 집합을 최종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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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직교계획을 이용한 수준조합

card 연장기한 급여수준 근로방식

1 2 1 1

1 3 2 2

1 1 3 3

2 3 2 1

2 1 3 2

2 2 1 3

3 1 3 1

3 2 1 2

3 3 2 3

4 3 1 2

4 1 2 3

4 2 3 1

5 1 2 2

5 2 3 3

5 3 1 1

6 2 3 2

6 3 1 3

6 1 2 1

7 1 1 3

7 2 2 1

7 3 3 2

8 3 3 3

8 1 1 1

8 2 2 2

   1. 연장기한 속성수준 (1: 1년, 2: 2년, 3: 3년)
   2. 급여수준 속성수준 (1: 80%, 2: 70%, 3: 60%)
   3. 근로방식 속성수준 (1: 근로시간 단축, 2: 편한 보직으로 전환,
                        3: 계약직으로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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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추정할 때 제시되는 

프로파일 수를 3개씩 제시하였을 경우 소비자 의사결정과 사전 설명을 다르

게 제시했을 때 의사결정이 달라짐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선택 없음’을 

각각의 선택 집합에 추가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선택 집합의 설문지 예시는

[그림 3-5]과 같다.

 [그림 3-5] 선택형 컨조인트 설문지 예시(3개씩 제시)

 

   본 연구의 컨조인트 설계는 우선 근로자들의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구성된

다. 인구통계적 요인 중 성별, 연령, 소속,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설계되었다. 

둘째로, 선택 속성과 수준 값들로 선택 속성 프로파일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선택 속성 프로파일 중 상호 독립적(orthogonal)으로 추출된 프로파일의 속

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컨조인트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활용되는 프로파일의 선정은 이처럼 구성된 프로파일 중 상호 독립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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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적합도(fitness 또는 1-stress)를 적당한 수준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

소의 부분집합으로 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한 분석 방법으로 R 프로그

램의 Export Choice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프레임을 제시할 때, 근로자들이 임

금피크제의 어떤 속성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는지 조사하기 위해 간접적인 

형태의 선호도 측정으로 선택 기반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한다. 특정 객체 기

능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사람들에게 직접 묻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응답자는 여러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된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Eggers et al., 2018; Gustafsson et al., 2013; Hainmueller et al., 2015; 

Rao, 2014). 이러한 관찰된 선택에서 제시된 옵션 및 개별 기능의 잠재적 유

용성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능을 얻을 수 없고 절

충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실제 선택 상황을 수용한다. 

 

제 3 절  정책프레이밍 효과 실험설계 

1) 실험디자인 및 표본의 선택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근로자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에 따라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필요성을 비교하는 정책프레이밍 집단(고용안

정 vs. 일자리 창출)과 소속별(공기업 vs 사기업)의 집단 간 실험설계를 사용

한다. 실험설계는 서로 다른 실험 조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비체계적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 집단을 무작위화(randomization)함으로써 실험 

조건 간의 체계적 변이가 독립변수의 조작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가정한다

(Field, 2000).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실험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두 가지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버전으로 프레이밍 된 안내문을 읽게 한다. 고용안정



- 81 -

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프레이밍 된 안내문을 공, 사기업으로 나눠서 공기

업과 사기업을 각 200명씩 나눠서 총 400명을 비교분석 하였다. 

2) 선호조사 실험디자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소속별로 공기업과 사기업의 집단을 임금피크제 

정책에 관한 안내문에 노출한다. 임금피크제에 관한 안내문은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2가지 버전(고용안정 vs. 일자리 창출)으로 만들어서 균등하게 무작위로 

배분된 조건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음은 첫 번째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사전안내문이다,

 [안내문 1]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사전 설명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비

중이 20.6%인 초고령사회로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와 중위연령 상승 등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

한 더욱 많은 사람이 정년을 연장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맞은 선

진국들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인 60세 이후

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짐으로써 가파른 '소득 절벽'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임금피크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사전안내문이다.

 [안내문 2] 임금피크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사전 설명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고용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장되는 기간 8,000만 원을 웃돌던 연봉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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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연봉 4,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만큼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신입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을 갖게 된다. 1인당 3,7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절감되므로 대졸 초임 기준으로 신입사원 1.3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회사가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채용하게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 때문이다.

   다음 실험연구의 종속변수는 임금피크제 정책에 대한 정책 효과성과 정책 

필요성으로 설정하였으며,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정책 효과성과 정

책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문 내용은 [표 3-4] 다음과 같다.

[표 3-4] 정책의 효과성·필요성 설문내용

종속변수 측정문항

정책의 효과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을 위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긍정적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의 필요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중요하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다.

임금피크제 정책의 추진배경은 합리적이다. 



- 83 -

제 4 절  설문조사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각 개인의 속성별 상대

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공기업 및 사기업 근로자의 속성별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현재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

용안정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이러한 고용안정의 패키지로서의 고용연장과 임금 삭감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고민한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는 고용안정 패키지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정년에 스스로 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근로자의 선택 문제를 다룬다. 현재 정년 연령의 상당 기간 이전에 선택

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사 양측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택 시기는 

정년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근로자와 기

업 및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 되었지만, 타당성의 문제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 현재 정년 연장이 다

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어떤 임금피크제 선택을 선호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 조사는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확률적 표본추출을 하여 

서울교통공사,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기업 종사하는 사무직 근

로자와 삼환기업, 경남기업, 카카오, 토스 등 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60

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응

답에 있어서 속성의 수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5~6개 이상의 속성을 사용하

게 되면 응답에 문제가 발생하여, 속성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속성을 3가

지로 설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첫째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이며, 

두 번째는 우선 참여자에게 조사를 소개하고 나이를 입력하게 한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를 임금피크제 정책에 관한 사전안내문에 노출한다. 임금피크

제에 관한 안내문은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2가지 버전(고용안정 vs. 일자리 창

출)으로 만들어서 균등하게 무작위로 배분된 조건에 따라 제시하였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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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조사 대상은 [표 3-5]와 같다. 

   이 연구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의 표본 추출 프레임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접근할 수 있고 자료 수집 가능한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상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삼환기업, 경남기업,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건강보험관리공단, 서

울교통공사 등)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정년 연장 추가 

논의가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선호

도와 정책프레이밍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

입 집단과 미도입 집단 모든 기업의 구성원이 재설계 대상이기 때문에 선호

도를 조사하고 연구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5] 설문조사 개요

구분 설명

조사시기 2023년 8월 10일 ~ 8월 30일

조사대상 공·사기업 20-60세 근로자 

표본크기 400명(공기업 200명, 사기업 200명)

조사방법
   ①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
   ② 실험설계: 안내문을 무작위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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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지 구성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목적 및 실험설계를 고려하여 고용안

정과 일자리 창출의 예시를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사전검사, 

임금피크제 선택의 속성, 그리고 프로파일 카드,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세 가

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을 위한 임금피크제 선택에 관한 프로파일 분석, 임금

피크제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 등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임금피크제의 프로파일은 중요한 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직교계획을 

활용하여 8개의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문지와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카드식 설문지

(프로파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지는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

변수를 포함하며, 근로에 관련된 특성은 응답자의 소득으로 구성되었다. 컨조

인트 분석을 위한 카드식 설문지는 임금피크제의 속성과 해당 속성의 수준들

에 대한 8개의 카드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카드를 통해 

선호하는 순위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

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도 및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

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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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설문지 구성 

항목 내용 측정방법 문항수

사전안내문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무작위배정

사전질문 임금피크제 일반질문 명목척도 1

정책 효과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5점 척도 10

임금피크제 정책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위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긍정적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책 필요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중요하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이다 

임금피크제 정책의 추진배경은 
합리적이다 

임금피크제
프로파일

임금피크제 선호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직교계획으로 

8개로 분류하여 나열

3개 대안
비교선택

8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소득 등
비율척도
명목척도

5

총계 2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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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활용하

였으며, 통계적 자료처리 방법과 분석내용은 [표 3-7]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선호도와 개별 속성의 효용을 측정을 위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임금피크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근로자를 독립변

수로,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t 분석과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군집분석을 통해 표본을 나누어 어떠한 성격의 군집인지 파악하였다. 

[표 3-7] 연구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빈도분석

선호도와 개별 속성의 효용을 측정 컨조인트 분석

정책 필요성과 효과성 군집도출 t분석/분산분석/군집분석

   



- 88 -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효과성, 정책 필요

성으로 설정하였다. [표 3-8]과 같이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효과성 

측정을 위해 6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유형의 5점 척도(1=전

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α계수가 0.96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필요성 측정을 위

해 4개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유형의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95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표 3-8]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도

(Cronbach’s α)

정책
효과성
(6개)

노인일자리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0.95

0.96

노인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0.95

노인일자리 정책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0.95

노인일자리 정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0.95

노인일자리 정책을 위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0.96

노인일자리 정책은 긍정적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0.96

정책
필요성
(4개)

노인일자리 정책은 중요하다 0.93

0.95

노인일자리 정책은 필요하다 0.93

노인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이다

0.94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배경은 
합리적이다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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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총 400부(공기업 200부, 사기업 20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 설문에 참여한 400명의 응답자는 소속, 성별, 소

득 수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연령대, 정책프레이밍에 따른 안내문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설문에 응답한 400명의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로 보면 남

성 308명(7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92명(23%)이다. 

   소속은 공기업이 200명(50%), 사기업이 200명(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로는 만 50세~65세가 151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만 40세~49

세가 118명(29.5%), 만 20세~39세가 131명(32.8%)으로 측정되었다.

   소득 수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가구 전체소득이 평균이다’의 응답자

는 240명(60%), ‘가구 전체소득이 평균 이상이다’의 응답자는 95명(23.7%), 

‘가구 전체소득이 평균 이하이다’의 응답자는 65명(16.3%)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는 도입 317명(79.2%), 미도입은 83명(20.7%)으로 

다수의 직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의 고용안정 안내문을 읽은 응답자는 224명

(56%), 일자리 창출 안내문을 읽은 응답자는 176명(44%)으로 측정되었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높음’의 응답자는 75명(18.8%), ‘중간’의 응답자는 163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의 응답자는 162명(40.5%)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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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본의 구성                                       (N=400)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08 0.770

여성 92 0.230

소속
공기업 200 0.500

사기업 200  0.500

연령

장년 131 0.328

중년 118 0.295

청년 151 0.378

소득

평균이상 95 0.237

평균이하 65 0.163

평균 240 0.600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미도입 83 0.207

도입 317 0.792

안내문
고용안정 224 0.560

일자리 창출 176 0.440

정책의 효과성, 
필요성 평가집단

높음 75 0.188

중간 163 0.407

낮음 162 0.405

합계 4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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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분가치 효용분석(Partworth utilities)  

1) 전체표본 부분가치 효용분석

   전체표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2]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

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

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여 

– 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2]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2년 연장    0.376***
(0.058)

3년 연장    0.663***
(0.056)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70% 급여   -0.593***
(0.047)

60% 급여   -1.237***
(0.060)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189***
(0.051)

계약직 재고용   -0.458***
(0.054)

선택 없음 -0.549***
(0.067)

N 400

Log-Likelihood: -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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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로, 연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년 연장과 2년 연장을 비교한 결과, 2년 연장의 계수 값은 .376으로 나

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장기간이 1년에 비해 2년 연장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1.457배 증가했다. 다시 말해

서, 1년 연장과 비교해서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45.7% 높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의 계수 값은 .663으로 나타났다. 동

일한 조건에서, 연장기간이 1년에 비해 3년 연장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

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1.942배 증가하였다. 이는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94.2%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 급여수준에 비교해서 70% 급여수준의 계수 값은 –.593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7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

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0.552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80% 급여수준과 비교해 70% 급여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44.8%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60% 

급여수준의 계수 값은 –1.237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 비교하여 6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0.29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60% 급여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71%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계수 값은 -.189이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

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0.828배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을 선택할 가능성은 17.2%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하

게,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의 계수 값은 -.458로 나타났다. 다

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재고용으로 선택될 승산비(오

즈비, odds ratio)는 0.633배 감소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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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36.7%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선택 없음"은 기준으로 하는 1년 연장, 80% 급여, 근로시간 단축

에 비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49의 계수 값이 부여

되었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선택 없음"이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가 .578배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1년 연장, 

80%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선택 없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42.2% 감

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1] 전체표본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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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선택을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옵션 간의 상충 작

용(trade-off)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1]에 표시된 계수를 사용하면 다른 

구성보다 특정 구성을 선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A) 1년 연장, 80% 급여, 시간 단축이라는 기본적인 

임금피크제 옵션과 (B) 1년 연장, 60% 급여와 계약직 재고용으로의 구성된 

임금피크제 옵션 간의 비교이다. 즉, 두 옵션은 모두 1년 연장에서 동일하지

만, (A) 옵션은 80% 급여수준의 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옵션이고, (B) 옵션은 

60% 수준의 계약직 재고용의 임금피크제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컨조인트 분석 추정치를 바탕으로(A)보다 (B)를 선택할 확률은 15.5%이며 

13.7%~17.6% 사이의 95% 신뢰 구간(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추

정)이다. 따라서 이 확률은 여전히 (A)보다 (B)를 선택하는 50% 임계값 미만

이다. 옵션 (B)에 대한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 임계값을 

초과하지 못하고 예측 확률은 여전히 예측 확률 26.3%(95% 신뢰 구간: 

18.0~24.8)에 불과하다.

   전체표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연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아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수가 조사된 부분가치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

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각 변수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성별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해당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

여 – 근로시간 단축)를 기반으로 하여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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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성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첫째, 연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년 연장 대비 2년 연장의 경우, 남성의 계수 값은 .347이고 여성의 계수 

값은 .46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석하면 여성이 2년 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2년 대비 1년 연장의 승산비(오즈

비, odds ratio)는 남성이 1.415배 증가하고 여성이 1.593배 증가했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남성은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1년 연장 대비 41.5% 증

구분 변수
계수

남성 여성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2년 연장    0.347***
(0.067)

   0.466***
(0.119)

3년 연장    0.663***
(0.064)

   0.668***
(0.116)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70% 급여   -0.588***
(0.054)

 -0.610***
(0.096)

60% 급여   -1.228***
(0.069)

  -1.266***
(0.122)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180**
 (0.059)

 -0.218*
(0.104)

계약직 재고용   -0.439***
(0.061)

  -0.516***
(0.110)

선택없음    -0.465***
 (0.076)

   -0.863***
 (0.144)

N=400 308 92

Log-Likelihood:  -3090.6 -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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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여성은 59.3% 높아졌다. 1년 연장 대비 3년 연장의 경우, 남성과 여

성의 계수 값은 각각 .663과 .66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우 3년 

연장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3년 

대비 1년 연장의 승산비는 남성이 1.940배 증가하고 여성이 1.950배 증가했

다. 다시 말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1년 연장 대비 남성은 94%, 여

성은 95%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급여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비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

다.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70% 급여수준의 경우, 남성의 계수 값은 

-.588, 여성의 계수 값은 -.610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80%와 70% 급여수준 간의 승산비는 남성이 0.555배 감소하고 여성이 0.543

배 감소했다. 이는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남성은 

44.5%, 여성은 45.7%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60% 급여수준의 경우, 남성의 계수 값은 -1.228, 여성의 계수 값은 -1.266

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80%와 비교하여 60% 급여수준 간

의 선호 옵션으로 선택할 승산비는 남성이 0.293배 감소하고 여성이 0.282배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남성은 

70.7%, 여성은 71.8%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 방식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 직무 변경의 경우, 남성의 계수 값

은 -.180, 여성의 계수 값은 -.218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 변경을 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 직무 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남성이 0.836배, 여성이 0.804

배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남성은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

의 직무 변경을 선택할 가능성이 16.4% 감소하며, 여성은 19.6%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남성의 

계수 값은 -.439, 여성의 계수 값은 -.516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

우,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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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비, odds ratio)는 남성이 0.644배, 여성이 0.597배 감소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35.6% 감소

하며, 여성은 40.3%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선택 없음"은 남성(-0.465)과 여성(-0.863) 모두에게 모든 경

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어떤 근로 방식이나 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호하

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4-2] 성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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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소속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4]]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

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항

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여 

– 시간 단축)를 기준으로 하여 각 특정 범주에 대한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

낸다.

[표 4-4] 소속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공기업 사기업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2년 연장   0.268**
(0.084)

   0.480***
(0.082)

3년 연장    0.643***
(0.079)

   0.668***
(0.080)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70% 급여    -0.492***
 (0.066)

  -0.690***
(0.066)

60% 급여 -1.148
(0.086)

  -1.320***
(0.084)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127***
(0.073)

  -0.251***
(0.072)

계약직 재고용   -0.443***
(0.077)

  -0.475***
(0.075)

선택 없음    -0.322***
(0.093)

   -0.796***
(0.097)

N=400 200 200

Log-Likelihood:  -2035.2 -1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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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연장 대비 2년 연장의 경우, 공기업의 계수 값은 .268이고, 사기업의 

계수 값은 .480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사기업이 2년 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장 기간이 1년 대비 2년

일 때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오즈비, odds ratio)은 공기업이 

1.307배 증가하고, 사기업이 1.6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이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30.7% 더 높아지고, 사기업

은 61.6%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년 연장 대비 3년 연장의 경

우, 공기업은 .643, 사기업은 .668만큼 증가하였으며, 사기업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장 기간이 1년 대비 3년

일 때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은 공기업이 1.903배, 사기업이 1.989

배 증가하였다. 즉, 공기업은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90.3% 더 높아지고, 사기업은 98.9%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 급여로 할 경우 80% 급여에 비해, 공기업의 계수 값은 -.492이며, 

사기업은 -.690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80% 급여 대비 

70% 급여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오즈비, odds ratio)은 공

기업이 0.611배 감소하고, 사기업은 0.502배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80% 급여 대비 70%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공기업은 38.9%, 사기업은 

49.8%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60% 급여로 할 경우 80% 급여에 

비해, 사기업은 –1.320 만큼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 해당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

우, 80% 급여 대비 60% 급여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오즈

비, odds ratio)은 사기업이 0.267배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80% 급여 대비 60%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사기업의 경우 

73.3%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 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 직무 변경의 경우, 공기업의 계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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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이며, 사기업은 -.251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시간 단축

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오즈비, 

odds ratio)은 공기업이 0.881배, 사기업이 0.778배로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시간 단축 근로 방식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으

로 나타내면, 공기업은 11.9%, 사기업은 22.2%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 연장의 경우, 공기업은 -0.443, 사기업은 

-0.475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 연

장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은 공기업이 0.881배, 사기업이 0.778

배로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방식에 비해 계약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으로 나타내면, 공기업은 11.9%, 사기업은 22.2%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선택 없음"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계수 값은 -.322이며, 사기업은 

-.796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 없음"이 모든 경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

며, 다른 옵션들에 비해 선호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소속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기업이 공기업과 비교하여 연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선호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업과 비교하여 사

기업이 더 선호하였으며,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선호도가 감소한다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이 덜 선호된다는 결과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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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소속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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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부분가치 효용분석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5]]과 같이 나

타났다.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

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인 (1년 

연장 – 80% 급여 – 근로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5] 도입여부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도입 미도입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2년 연장   0.341***
(0.066)

   0.498***
(0.124)

3년 연장    0.622***
(0.064)

   0.805***
(0.118)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70% 급여    -0.678***
 (0.053)

  -0.283**
(0.101)

60% 급여 -1.415
(0.071)

  -0.682***
(0.116)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186**
(0.058)

-0.187
(0.108)

계약직 재고용   -0.511***
(0.061)

  -0.292**
(0.112)

선택없음    -0.583***
(0.074)

   -0.450**
(0.154)

N=400 317 83

Log-Likelihood:  -3116 -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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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의 경우, ‘도입’ 그룹은 .341, ‘미도입’ 그룹은 

.498만큼 증가하였으며, ‘미도입’ 그룹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 연장 기간이 1년에 비해 2년일 때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

율(오즈비, odds ratio)은 ‘도입’ 그룹은 1.406배 증가하고, ‘미도입’ 그룹은 

1.6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도입’ 그룹은 1년 연

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40.6% 높아지고, ‘미도입’ 그룹은 

64.3%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의 경우, ‘도입’

그룹은 .622, ‘미도입’ 그룹은 .805만큼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미도입’ 그

룹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연장 기간이 1년에 비해 

3년일 때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은 ‘도입’ 그룹은 1.864배 증가하

고, ‘미도입’ 그룹은 2.2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입’ 그룹은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86.4% 높아지고, ‘미도입’ 그

룹은 123.6%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 급여로 할 경우, 80% 급여에 비해 ‘도입’ 그룹은 -.678, ‘미도입’ 그

룹은 .283만큼 낮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80% 급여 대비 70% 급여

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오즈비, odds ratio)은 ‘도입’ 그룹

은 0.508배, ‘미도입’ 그룹은 0.754배로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80% 급여 

대비 70%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으로 나타내면, ‘도입’ 그룹은 49.2%, ‘미도

입’ 그룹은 24.6%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로 할 경우, 80%에 비해

‘미도입’ 그룹은 -0.682만큼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의 

경우 해당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

건이 동일한 경우, 80% 급여 대비 60% 급여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은 ‘미도입’ 그룹은 0.506배로 변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해

석하면, 80% 급여수준에 비해 60% 급여수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미도입’ 그

룹은 49.4% 낮아진 것이다.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 변경은 ‘도입’ 집단에서 -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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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비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의 경우 해

당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건이 동

일한 경우, 시간 단축에 비교해서 편한 보직으로의 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

택될 승산 비율(오즈비, odds ratio)은 ‘도입’ 집단에서 0.830배로 변한 결과

를 보였다. 즉, 시간 단축의 근로방식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도입’ 집단에서는 17% 낮아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서 계

약 연장은 ‘도입’ 집단에서 -0.511, ‘미도입’ 집단에서는 -0.292만큼 비선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

직으로의 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 비율은 ‘도입’ 집단에서 0.600

배, ‘미도입’ 집단에서는 0.747배로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간 단축에 근

로방식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도입’ 집단에서는 

40%, ‘미도입’ 집단에서는 25.3%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선택 없음’은 기준인 1년 연장, 80% 급여, 근로방식에 비해 ‘도입’ 

그룹에서는 -0.583, ‘미도입’ 그룹에서는 -0.450으로 모든 경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 없음’이 기준인 조건보다 모든 

경우에서 선호도를 낮추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이 ‘도입’ 집단과 비교하여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더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은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미도입’ 집단과 비

교하여 선호도가 더 낮았으며,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도입’ 집단은 고용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도입’ 집단은 임금피크제 시행 후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

무변경 없는 과도한 임금 삭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

는 각 집단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며,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과 우려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105 -

[그림 4-4] 도입여부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 106 -

5) 연령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연령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

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

로짓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인 (1년 연장 – 80% 

급여 – 근로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

다.

[표 4-6] 연령대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청년
(만20세-39세)

중년
(만40세~49세)

장년
(만50세~65세)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

2년 연장    0.469***
(0.102)

  0.356***
(0.103)

   0.309**
(0.099)

3년 연장    0.767***
(0.098)

   0.598***
(0.100)

   0.630***
(0.094)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

70% 급여   -0.549***
 (0.079)

  -0.504***
 (0.085)

  -0.723***
(0.081)

60% 급여   -1.365***
(0.107)

 -1.089***
(0.105)

  -1.256***
(0.100)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224*
(0.088)

 -0.192*
(0.090)

-0.151
(0.088)

계약직 재고용  -0.468***
(0.092)

 -0.645***
(0.099)

  -0.290**
(0.089)

선택없음  -0.778***
(0.121)

 -0.795***
(0.124)  

-0.218*
(0.107)  

N=400 131 118 151

Log-Likelihood:   -1259.6  -1174.7 -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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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연장과 비교하여 2년 연장으로 할 때, 청년층은 .469, 중년층은 .356, 

장년층은 .309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순으로 2년 

연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

간이 1년에 비해 2년인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청년층이 1.598배, 중년층이 1.428배, 장년층이 1.361배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청년층은 59.8%, 중년층은 42.8%, 장년층은 36.1%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으로 할 때, 청년층은 .767, 중년층은 .598, 장

년층은 .630만큼 증가하여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간이 1년과 비교하여 3년의 경

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청년층이 2.153배, 중

년층이 1.818배, 장년층이 1.878배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1년 연장에 비

하여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청년층의 경우 115.3%, 중년층은 81.8%, 

장년층은 87.8%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 급여수준과 비교하여 70% 급여수준의 경우, 청년층은 -.549, 중년

층은 -.504, 장년층은 -.723만큼 낮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

수준과 비교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청년층이 0.578배, 중년층이 0.604배, 장년층이 0.485배 변하

였다. 이는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청년층이 42.2%, 

중년층이 39.6%, 장년층이 51.5%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급여수준

과 비교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청년층은 -1.365, 중년층은 -1.089, 장년층

은 -1.256만큼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에 비

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

는 청년층이 0.255배, 중년층이 0.337배, 장년층이 0.285배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청년층의 

경우 74.5%, 중년층은 66.3%, 장년층은 71.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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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변경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비하여 청년층은 

-.224, 중년층은 -.192만큼 낮은 결과를 보였다. 즉, 청년층, 중년층 순으로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의 직무변경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장년층의 경우 그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

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청년층이 0.799배, 중년

층이 0.825배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청년층은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20.1%, 중

년층은 17.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해서 재고용의 경우, 청년층은 -.468, 중년층은 

-.645, 장년층은 -.290만큼 낮았으며, 청년층과 중년층이 장년층보다 재고용

의 근로방식에 대하여 선호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 단축에 비교해서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청년층이 0.626배, 중년층이 0.525배, 장년층이 0.748

배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간 단축과 비교할 때 편한 보직으로 직무 전

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청년층은 37.4%, 중년층은 47.5%, 장년층은 25.2%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선택 없음”은 기준인 1년 연장, 80%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청

년층(-.778), 중년층(-.795), 장년층(-.218)의 모든 경우에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가치 효

용분석 결과에서 청년층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급여 수준 및 

직무 변경에 대한 결과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급여수준에서는 80% 급

여 대비 70% 급여에서는 장년층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60% 급여

에서는 청년층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시간 단축 대비 직무 변경에 

대해 청년층이 높은 비선호도를 보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대비 재고용은 중년

층이 가장 높은 비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령대가 다르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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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에 대한 가치 및 선호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 수립이나 조직 운영에서 각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청년층이 연장 근로에 높은 가치를 두지만 직무 변경

에는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4-5] 연령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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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 수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소득 수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

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여 

– 근로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7] 소득 수준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소득수준
평균이상

소득수준
평균

소득수준
평균이하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

2년 연장    0.428***
(0.116)

   0.312***
(0.075)

   0.571***
(0.158)

3년 연장    0.749***
(0.110)

   0.543***
(0.072)

   1.018***
(0.152)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

70% 급여   -0.433***
 (0.095)

  -0.687***
 (0.060)

  -0.485***
(0.121)

60% 급여   -0.881***
(0.111)

 -1.425***
(0.081)

  -1.168***
(0.156)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042
(0.101)

 -0.234***
(0.670)

 -0.405**
(0.133)

계약직 재고용 -0.251*
(0.107)

  -0.506***
(0.694)

  -0.626***
(0.141)

선택 없음   -0.507***
(0.144)

 -0.703***
(0.085)  

-0.072
(0.169)  

N=400 95 240 65

Log-Likelihood:   -963.88  -2357.3 -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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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년 연장 대비 2년 연장 시, 선호도는 평균 이상에서 .428, 평

균에서 .312, 평균 이하에서 .571 증가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2년 연장을 선

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는 평균 이상에서 1.536배, 평균에서 1.367배, 

평균 이하에서 1.771배 증가했다. 또한, 1년 연장 대비 3년 연장 시 선호도는 

평균 이상에서 .749, 평균에서 .543, 평균 이하에서 1.018 증가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3년 연장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는 평균 이상에서 

2.113배, 평균에서 1.720배, 평균 이하에서 2.767배 증가했다. 이는 평균 이

상의 소득수준 집단은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111.6%, 평균 집단은 72.0%, 평균 이하라고 평가한 집단은 176.7%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80% 급여수준에 비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비선호도는 평균 

이상에서 -.433, 평균에서 -.687, 평균 이하에서 -.485 만큼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에서, 70% 급여수준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는 평균 이

상에서 0.648배, 평균에서 0.503배, 평균 이하에서 0.616배 감소했다.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 집단은 80% 급여수준에 비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35.2%, 평균 집단은 49.7%, 평균 이하 집단은 38.4%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비슷하게, 80% 급여에 비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비선호도는 평균 

이상에서 -0.881, 평균에서 -1.425, 평균 이하에서 -1.168 만큼 낮게 나타났

다. 동일한 조건에서, 60% 급여수준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는 승산비는 평

균 이상에서 0.415배, 평균에서 0.241배, 평균 이하에서 0.311배 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 집단은 80% 급여에 비해 60% 급여 

수준의 경우 58.5%, 평균 집단은 75.9%, 평균 이하 집단은 68.9%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변경은 평균 -.234, 평균 이하 

-.405만큼 비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 평균 이상의 경우 

그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건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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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 전환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평균 0.791배, 평균 이하 0.667배 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평균 집단은 20.9%, 평균 이하 집단은 

33.3%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

은 평균 이상 -.251, 평균 -.506, 평균 이하 -.626만큼 비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 재고용으로 전환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평균 이상 0.778배, 평균 

0.603배, 평균 이하 0.535배 변한 결과를 보였다.  즉, 소득 수준이 평균 이

상인 집단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22.2%, 

평균 집단은 39.7%, 평균 이하 집단은 46.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

째, ‘선택 없음’은 평균 이상(–.507) 평균(-.703)의 경우에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 평균 이하의 경우 그 계수 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소득 수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이하로 평가된 소득 

수준 집단에서는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큰 선호도가 나타났다. 반면

에, 급여수준에 대한 결과에서는 평균 집단에서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

호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에서는 급여 감소가 부

정적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연장 또는 다른 근로방식에 대한 비선호가 강

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평균 이하로 평가된 소득 수준 집단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다른 근로방식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수준과 급여수준에 따라 

노동 조건에 대한 선호 및 비선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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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소득 수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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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내문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정책프레이밍으로 구분된 안내문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

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

이터를 바탕으로 다항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 

(1년 연장 – 80% 급여 – 근로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

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8] 안내문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2년 연장   0.431***
(0.077)

   0.305***
(0.089)

3년 연장    0.758***
(0.074)

   0.531***
(0.087)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70% 급여    -0.505***
 (0.062)

  -0.717***
(0.072)

60% 급여    -1.097***
(0.076)

  -1.450***
(0.116)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095
(0.067)

  -0.313***
(0.079)

계약직 재고용   -0.315***
(0.070)

  -0.657***
(0.084)

선택 없음    -0.506***
(0.092)

   -0.627***
(0.098)

N=400 224 176

Log-Likelihood:  -2245.9 -1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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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으로 할 때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 .431,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 .305만큼 증가하였으며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

이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간이 1

년에 비해 2년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1.539배,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1.357배 증

가하였다. 해당 결과는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은 1년 연장에 비해 2

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53.9%,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35.7%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으로 할 때 고용안정 안

내문 집단 .758,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 .531만큼 증가하였으며, 고용안

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간이 1년에 비해 3년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2.134배, 일자리 창출의 안내

문 집단은 1.701배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

은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113.4%, 일자리 창출의 안

내문 집단은 70.1%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 급여에 비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 -.505, 일

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 -.717만큼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과 비교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0.604배, 일자리 창출의 안내

문 집단은 0.488배 변하는 결과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고용

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은 80% 급여에 비해 70%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

이 39.6%,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51.2%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급여에 비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 –1.097, 일

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 -1.450만큼 낮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과 비교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

비, odds ratio)는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0.334배,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

단은 0.235배 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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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급여에 비해 60% 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66.6%, 일자리 창출의 안내

문 집단은 76.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으로의 직무변경은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은 -.313만큼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연장의 안내

문을 읽은 집단은 편한 보직 직무변경의 경우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 단축에 비해 편

한 보직으로의 변경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일

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0.731배 변한 결과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26.9%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단축에 비해서 계약연장은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 –.315, 일자리 창

출의 안내문 집단 -.657만큼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

할 때, 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이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

(오즈비, odds ratio)는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0.730배, 일자리 창출의 안내

문 집단은 0.519배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

은 시간 단축 근로방식에 비해 계약직 재고용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27%,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 집단은 48.1%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선택 없음’은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0.506),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0.627)의 모든 경우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프레이밍으로 구분된 안내문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연장기간이 길

어질수록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직무

변경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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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안내문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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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집단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여부 집단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표 

4-9]과 같이 나타났다. 표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해서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다중선택기반의 컨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항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여 – 근로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에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표 4-9] 집단별 다항로짓모형 컨조인트 분석결과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변수
계수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집단
(높음) (중간) (낮음)

연장기간

1년 연장(기준) - - -

2년 연장    0.438***
(0.129)

   0.444***
(0.085)

 0.235*
(0.103)

3년 연장    0.953***
(0.119)

   0.627***
(0.084)

   0.502***
(0.098)

급여수준

80% 급여(기준) - - -

70% 급여   -0.406***
 (0.101)

  -0.585***
 (0.070)

  -0.745***
(0.083)

60% 급여   -0.922***
(0.120)

 -1.170***
(0.087)

  -1.634***
(0.118)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기준) - - -

편한 보직 직무변경 -0.029
(0.113)

 -0.245**
(0.075)

 -0.203*
(0.091)

계약직 재고용 -0.067
(0.114)

  -0.602**
(0.081)

  -0.537***
(0.095)

선택 없음   -1.511***
(0.208)

 -1.398***
(0.118)  

0.058
(0.104)  

N=400 75 163 162

Log-Likelihood:   -676.18 -1525.2 -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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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으로 할 때 ‘높음’ .438, ‘중간’ .444, ‘낮음’ 

.235 만큼 증가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간이 1년에 비해 2년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높음’ 1.549배, ‘중

간’ 1.559배, ‘낮음’ 1.2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1년 연장에 비해 2년 연장을 선택할 가능

성이 54.9%,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55.9%,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26.5%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으로 할 때 ‘높음’ .953, ‘중간’ .627, ‘낮음’ 

.502 만큼 증가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장기간이 1년에 비해 3년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높음’ 2.593배, ‘중

간’ 1.872배, ‘낮음’ 1.651배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1년 연장에 비해 3년 연장을 선

택할 가능성이 159.3%,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87.2%, ‘낮다’라고 평

가한 집단은 65.1%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0% 급여에 비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높음’ -.406, ‘중간’ -.585, ‘낮

음’ -.745 만큼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과 비

교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

는 ‘높음’ 0.666배, ‘중간’ 0.557배, ‘낮음’ 0.475배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80% 급여에 비해 

70% 급여수준의 경우 33.4%,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44.3%, ‘낮다’ 

라고 평가한 집단은 52.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0%에 비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높음’ -.922, ‘중간’ –1.170, ‘낮음’ 

-1.634 만큼 낮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80% 급여수준과 비교

해 60% 급여수준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

는 ‘높음’ 0.398배, ‘중간’ 0.310배, ‘낮음’ 0.195배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집

단은 80% 급여에 비해 60% 급여의 경우 60.2%,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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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69%,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80.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경우 ‘중간’ -.245, ‘낮음’ -.203만큼 

낮게 나타났다. 다만, 편한 보직 직무변경의 계수 값은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 

‘높음’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

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근로 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경우 선호 옵

션으로 선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중간’ 0.783배, ‘낮음’ 0.816배 

변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중간이다’

라고 평가한 집단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의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55.9%,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26.5%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 시

간 단축에 비해 재고용의 경우 ‘중간’ -.602, ‘낮음’ -.537만큼 낮게 나타났

다. 한편, 계약직으로 재고용의 계수 값은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높음’이라고 

평가한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조건

이 동일할 때,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계약직 재고용의 경우 선호 옵션으로 선

택될 승산비(오즈비, odds ratio)는 ‘중간’ 0.548배, ‘낮음’ 0.584배 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중간이

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재고용의 경우 선택할 가능성이 

45.2%,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41.6%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선택 없음’은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집단(–1.511), 중간이라

고 평가한 집단(-1.398)의 경우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한 집단의 경우 그 계수 값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여부 집단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1년 연

장과 비교하여 2년 연장으로 할 때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1년 연장과 

비교하여 3년 연장은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

아질수록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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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한 집단은 다른 근로방식을 가장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그룹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주) 1.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수준(95% 신뢰수준)
2. 효용수준은 각 범주를 더미변수로 하고, 각 범주의 수준과 컨조인트 프로
파일의 다른 수준과의 관계를 모형화한 다항로짓 회귀분석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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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범주

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선택기반의 컨

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항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4-10]의 

계수 값은 기준 범주(1년 연장 – 80% 급여 – 시간 단축)를 바탕으로 각 

특정 범주의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전체표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로 연장기간이 길어질수

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

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연장기간

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선

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

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사기업이 공기업과 비교하여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

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

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임금피크제 ‘미도

입’ 집단이 ‘도입’ 집단과 비교하여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지

는 경향이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은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미도입’ 

집단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낮아지며,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써 ‘미도입’ 집단은 고용안정을 중요시하고, ‘도

입’ 집단은 임금피크제 시행 후 임금 감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연령대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청년층이 연장 기간이 길어질수

록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급여 수준에서는 80% 급여 대비 70% 급

여가 장년층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며, 60% 급여는 청년층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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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직무변경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직무변경이 청년

층에서 비선호되었고,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재고용은 중년층에서 가장 비선

호되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평균 이하 집단이 연장 기간

이 길어질수록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급여수준에서는 평균 집

단이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장 높은 비선호도를 나타내며, 평균 이하 집단

은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가장 비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책프레이밍으로 구분된 안내문에 따른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고용

안정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일자리 창출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연장 기간

이 길어질수록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준에서는 

일자리 창출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급여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장 높은 비선

호도를 나타냈으며, 직무변경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

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여부 집단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1년 연

장과 비교하여 2년 연장으로 할 때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1년 연장과 

비교하여 3년 연장은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

아질수록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

고 평가한 집단은 다른 근로방식을 가장 비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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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표

주: 전체표본(N=400)에 대한 다항로짓 회귀분석(multinomial logit models) 결과임.
*p<.05, **p<.01, ***p<.001     

구분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

(기준) 1년연장 80%급여 근로시간단축
변수 2년연장 3년연장 70%급여 60%급여 직무변경 재고용

전체표본 0.376*** 0.663*** -0.593*** -1.237*** -0.189*** -0.458***

성별
남성 0.347*** 0.663*** -0.588*** -1.228*** -0.180** -0.439***

여성 0.466*** 0.668*** -0.610*** -1.266***  -0.218* -0.516***

소속

공기업 0.268**
   

0.643*** -0.492*** -1.148 -0.127*** -0.443***

사기업 0.480*** 0.668*** -0.690*** -1.320*** -0.251*** -0.475***

도입
여부

도입 0.341*** 0.622*** -0.678*** -1.415 -0.186** -0.511***

미도입 0.498*** 0.805*** -0.283** -0.682*** -0.187 -0.292**

연령

청년
(만20세~

39세)

   
0.469*** 0.767*** -0.549*** -1.365*** -0.224* -0.468***

중년
(만40세~

49세)
0.356*** 0.598*** -0.504*** -1.089*** -0.192* -0.645***

장년
(만50세~

65세)
0.309** 0.630*** -0.723*** -1.256*** -0.151 -0.290**

소득
수준

평균
이상 0.428*** 0.749*** -0.433*** -0.881*** 0.042 -0.251*

평균 0.312*** 0.543*** -0.687*** -1.425*** -0.234*** -0.506***

평균
이하 0.571*** 1.018*** -0.485*** -1.168*** -0.405** -0.626***

안내문

고용
안정 0.431*** 0.758*** -0.505*** -1.097*** -0.095 -0.315***

일자리
창출 0.305*** 0.531*** -0.717*** -1.450*** -0.313*** -0.657***

정책
효과성,
필요성 

평가집단

높음 0.438*** 0.953*** -0.406*** -0.922*** -0.029 -0.067

중간 0.444*** 0.627*** -0.585*** -1.170*** -0.245** -0.602**

낮음 0.235* 0.502*** -0.745*** -1.634*** -0.20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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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요도 분석 

1) 전체표본의 중요도 분석 

   임금피크제의 속성 변수는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으로 3개이며, 각

속성별 수준을 설정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

시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연장기간에서는 

3년 연장(.317),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610)이 비교적 높은 효용성을 보

였다. 근로방식에서는 근로시간 단축(.215), 편한 보직으로 직무변경(.026), 계

약직으로 재고용(-.242)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연장기간의 효용차이는 .663

로, 급여수준에서는 1.237, 근로방식에서는 .457로 측정되었다. 전체표본에서 

급여수준이 1.237로 가장 큰 변인 간 효용차이를 보였다.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52.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연장기간(28.13%), 근로방식(19.41%)의 순으로 중요도가 확인되

었다.

[표 4-11] 전체표본의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임급피크제
선택속성
(n=400)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연장기간

1년 연장 -0.346

0.663 28.13 22년 연장 0.029

3년 연장 0.317

급여수준

80% 급여 0.610

1.237 52.47 170% 급여 0.016

60% 급여 -0.627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215

0.457 19.41 3직무변경 0.026

계약직 재고용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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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중요도 분석

   1년 연장, 80% 급여, 시간 단축이라는 기본적인 임금피크제 옵션이 있을 

때 성별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분석 결과는 [표 4-12]과 같다.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52.7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

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 

28.44%, 근로방식 18.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 남성은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47), 3년 연장(.663)이의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588), 60% 급

여(-1.228)의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180), 재고용(-.439)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228), 

연장기간(.663), 근로방식(.4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효용 차이는 급여

수준(1.228)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이 

51.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

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7.25%), 근로방식(21.06%)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66), 3년 연장(.668)이 효용성

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610), 60% 급여

(-1.266)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218), 재고용(-.516)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266), 

연장기간(.668), 근로방식(.5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효용차이는 급여수

준(1.266)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성별 간에는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에 대한 중요도에서 큰 차이

가 없지만, 여성이 근로방식(21.06)에서는 남성의 근로방식(18.86)보다 비중을 

두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의 경우 일하는 취업 여성들은 일-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된다. 결국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이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연장기간과 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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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뿐만 아니라 근로방식의 시간 단축이나 직무변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

로 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의 역할을 양립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12] 성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남성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63 28.44 22년 연장 0.347

3년 연장 0.663

급여수준

80% 급여 0.00

1.228 52.70 170% 급여 -0.588

60% 급여 -1.228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439 18.86 3직무변경 -0.180

계약직 재고용 -0.439

여성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68 27.25 22년 연장 0.466

3년 연장 0.668

급여수준

80% 급여 0.00

1.266 51.69 170% 급여 -0.610

60% 급여 -1.266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516 21.06 3직무변경 -0.218

계약직 재고용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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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별 중요도 분석

   소속별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구분하여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급여수준은 공기업의 경우 

51.39%이고, 사기업은 53.18%이며, 연장기간은 공기업의 경우 28.80%, 사기

업의 경우는 27.70%이다. 근로방식의 중요도는 공기업 19.81%, 사기업 

19.12%로 두 집단 모두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268), 3년 연장

(.643)의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492), 

60%급여(-1.148)의 순으로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는 직무변경(-.127), 재계약(-.443)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연장기간의 효용차

이는 .643, 급여수준에서는 1.148, 근로방식에서는 .443로, 효용 차이는 급여

수준(1.148)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경우, 공기업과 비슷한 효용도의 양상을 보였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80), 3년 연장(.688)의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

에서는 80% 급여 보다 70% 급여(-.690), 60% 급여(-1.320)의 효용성을 보

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00), 직무변경(-.251), 재계약(-.475)의 순으

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320)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연장기간이나 급여수준, 근로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효

용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업이 급여수준 중요도

(53.18%)와 효용 차이(1.32)에서 공기업의 급여수준 중요도(51.39%)와 효용 

차이(1.15)보다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기업에서는 급여수준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지며, 급여수준에 따른 효용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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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소속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공기업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43 28.80 22년 연장 0.268

3년 연장 0.643

급여수준

80% 급여 0.00

1.148 51.39 170% 급여 -0.492

60% 급여 -1.148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443 19.81 3직무변경 -0.127

계약직 재고용 -0.443

사기업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88 27.70 22년 연장 0.480

3년 연장 0.688

급여수준

80% 급여 0.00

1.320 53.18 170% 급여 -0.690

60% 급여 -1.320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475 19.12 3직무변경 -0.251

계약직 재고용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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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여부 중요도 분석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4]

과 같다. ‘도입’ 집단의 경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55.5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

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4.44%), 근로방식(20.04%)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41), 3년 연장(.623)으로 효용

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678), 60% 급여

(-1.415)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186), 재계약(-.5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용차이는 급여수준(1.415), 연

장기간(.623), 근로방식(.511)의 순이며, 도입집단의 효용차이는 급여수준이 

1.415로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

에서는 연장기간 45.28%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

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급여수준(38.30%), 근로방식

(16.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97), 3년 연장(.805)이 효용성

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283), 60% 급여

(-.681)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187), 재계약(-.292)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연장기간(.805), 

급여수준(.681), 근로방식(.2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도입’ 집단의 효용 차

이는 연장기간이 0.805로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집단과 ‘미도입’ 집단 간의 중요도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입’ 집단은 급여수준과 연장기간에 중요도를 부여하

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도입’ 집단은 연장기간에 더 큰 중요도를 두었다

(45.28%), 이에 비해 급여수준(38.30%)과 근로방식(16.42%)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아마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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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대다수의 집단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정

년제가 80% 이상 도입되지 않아 고용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도입’ 집단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집단과 비교할 때, 급여수준과 근로방식보다는 연장기간을 늘리는 

고용연장을 선호함으로써 퇴직 이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며, 고용안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도입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23 24.44 22년 연장 0.341

3년 연장 0.623

급여수준

80% 급여 0.00

1.415 55.51 170% 급여 -0.678

60% 급여 -1.415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511 20.04 3직무변경 -0.186

계약직 재고용 -0.511

미도입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805 45.28 12년 연장 0.497

3년 연장 0.805

급여수준

80% 급여 0.00

0.681 38.30 270% 급여 -0.283

60% 급여 -0.681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292 16.42 3직무변경 -0.187

계약직 재고용 -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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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령대별 중요도 분석  

   연령대별로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청년층(만 20~39세)과 중년층(만 

40~49세), 장년층(만 50세~65세)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5]과 같다. 세 집단은 모두 장년층(만 50세~65세) 

57.68%, 그리고 청년층(만20~39세) 52.50%, 중년층(만 40~49세) 46.70%의 

순으로 급여수준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청년층(만 

20~39세) 29.50%, 장년층(만 50세~65세) 28.95%의 두 개 집단은 급여수준

과 연장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중년층(만 40~49세)의 경우에는 급여수

준의 속성 다음으로 근로방식의 속성이 27.66%, 연장기간의 속성은 25.64%

로  근로방식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만 20~39세)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

수준(52.5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

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9.50%), 근로방식(18%)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69), 3년 연장(.767)이 효

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549), 60% 급여

(-1.365)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224), 재계약(-.468)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365), 

연장기간(.767), 근로방식(.4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효용 차이는 급

여수준(1.365)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만 40~49세)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

수준(46.7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

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방식(27.66%), 연장기간(25.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56), 3년 연장(.596)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504), 60% 급

여(-1.089)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192), 재계약(-.645)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089), 

근로방식(.645), 연장기간(.5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효용 차이는 급

여수준(1.089)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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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

여수준(57.68%)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

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8.95%), 근로방식(13.37%)의 순으

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09), 3년 연장(.630)

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723), 60% 

급여(-1.256)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151), 재계약(-.291)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256), 

연장기간(.630), 근로방식(.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효용차이는 급여

수준(1.256)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청·장년층 두 집단과 중년

층(만 40~49세)의 연령대별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이유는 연장기간보다는 근

로방식에 대해 민감한 중년층(만 40~49세)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

다. 청·장년층과 비교하여 중년층은 사회 특성상, 경력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

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년층은 퇴직하여 이직 또는 

재취업 등의 근로 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연령대이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하여 이른 은퇴 시기와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사

회적, 경제적 활동 욕구가 높은 중년층의 성공적 생애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따라서 청·장년층에 비하여 중년층의 근로방식 변경에 대한 관심

과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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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연령대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청년
(만20세
~39세)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767 29.50 22년 연장 0.469

3년 연장 0.767

급여수준

80% 급여 0.00

1.365 52.50 170% 급여 -0.549

60% 급여 -1.365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468 18.00 3직무변경 -0.224

계약직 재고용 -0.468

중년
(만40세
~49세)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598 25.64 32년 연장 0.356

3년 연장 0.598

급여수준

80% 급여 0.00

1.089 46.70 170% 급여 -0.504

60% 급여 -1.089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645 27.66 2직무변경 -0.192

계약직 재고용 -0.645

장년
(만50세
~65세)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30 28.95 22년 연장 0.309

3년 연장 0.630

급여수준

80% 급여 0.00

1.256 57.68 170% 급여 -0.723

60% 급여 -1.256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291 13.37 3직무변경 -0.151

계약직 재고용 -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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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 수준별 중요도 분석  

   응답자들의 가구당 소득 수준을 평균 이상과 평균, 평균 이하 세 가지 그

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임금피크제 선호도 속성의 중요

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세 그룹 모두에서 급여수준, 연장기

간, 그리고 근로방식의 순서로 측정되었다. 

   평균 이상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46.85%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

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39.81%), 근로방식(13.35%)의 순으로 나타

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29), 3년 연장(.748)이 효용

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433), 60% 급여

(-.881)의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042), 

재계약(-.251)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881), 연장기간

(.748), 근로방식(.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 집단의 효용 차이는 급

여수준(.881)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57.6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1.94%), 근로방식(20.45%)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12), 3년 연장(.543)이 효

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687), 60% 급여

(-1.425)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

(-.234), 재계약(-.506)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425), 

연장기간(.543), 근로방식(.5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집단의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425)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41.55%)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36.20%), 근로방식(22.25%)의 순으로 나

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571), 3년 연장(1.018)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48), 60%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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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의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405), 

재계약(-.626)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차이는 급여수준(1.168), 연장기간

(1.018), 근로방식(.626)의 순이며, 평균 이하 집단의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

(1.168)이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눈 세 그룹 간의 비교 결과, 중요도의 순위에서는 차

이가 없었지만, 각 소득 그룹별로 상대적 중요도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이상의 소득 그룹에서는 연장기간이 39.81%로 가장 높은 상대적 중요

도를 보였으며, 평균 소득 그룹에서는 급여수준이 57.61%, 평균 이하 소득 

그룹에서는 근로방식이 22.2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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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소득 수준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소득수준
평균이상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748 39.81 22년 연장 0.429

3년 연장 0.748

급여수준

80% 급여 0.00

0.881 46.85 170% 급여 -0.433

60% 급여 -0.881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251 13.35 3 직무변경 0.042

계약직 재고용 -0.251

소득수준
평균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543 21.94 22년 연장 0.312

3년 연장 0.543

급여수준

80% 급여 0.00

1.425 57.61 170% 급여 -0.687

60% 급여 -1.425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506 20.45 3 직무변경 -0.234

계약직 재고용 -0.506

소득수준
평균이하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1.018 36.20 22년 연장 0.571

3년 연장 1.018

급여수준

80% 급여 0.00

1.168 41.55 170% 급여 -0.485

60% 급여 -1.168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626 22.25 3직무변경 -0.405

계약직 재고용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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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내문별 중요도 분석  

   정책프레이밍의 안내문별로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속성의 부분가치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7]과 같다. 두 집단은 급여수준의 속

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

여수준 50.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

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이 34.92%이고, 근로방식 14.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31), 3년 연장

(.758)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505), 

60% 급여(-1.097)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 

변경(-.095), 재계약(-.315)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

(1.097), 연장기간(.756), 근로방식(.3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의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097), 근로방식(.315), 연장기간(.758) 순으로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54.9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

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방식(24.90%), 연장기간(20.14%)의 순

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305), 3년 연장

(.531)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717), 

60% 급여(-1.450)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 

변경(-.313), 재계약(-.657)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

(1.450), 근로방식(.657), 연장기간(.5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안

내문 집단의 효용 차이는 급여수준(1.450), 근로방식(.657), 연장기간(.531) 순

으로 변인 내 수준 간 효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에 따라 두 그룹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효용 차이와 중

요도에서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급

여수준에 이어 변인에 따른 효용 차이와 중요도에서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

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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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상대적 중요도 차이는 고용안정 안내문이 

중, 장년층의 고용 연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자리 창출 안내문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레이밍이 중, 장년의 실업보다는 청년의 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책프레이밍에 따른 안내

문별 임금피크제 선호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4-17] 안내문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고용안정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758 34.92 22년 연장 0.431

3년 연장 0.758

급여수준

80% 급여 0.00

1.097 50.57 170% 급여 -0.505

60% 급여 -1.097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315 14.51 3직무변경 -0.095

계약직 재고용 -0.315

일자리창출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531 20.14 32년 연장 0.305

3년 연장 0.531

급여수준

80% 급여 0.00

1.450 54.96 170% 급여 -0.717

60% 급여 -1.450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657 24.90 2직무변경 -0.313

계약직 재고용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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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집단별 중요도 분석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한 집단별로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속성

의 부분가치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나눈 집단에서 세 집단 모두 급여수준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

의 중요도에서는 연장기간(49.0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

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급여수준(47.47%), 근로

방식(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

(.438), 3년 연장(.953)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다 

70% 급여(-.406), 60% 급여(-.922)의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

간 단축보다 직무변경(-.029), 재계약(-.067)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차이

는 연장기간(.953), 급여수준(.922), 근로방식(.0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48.76%)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26.14%), 

근로방식(25.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444), 3년 연장(.627)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

다 70% 급여(-.585), 60% 급여(-1.170)의 효용성을 보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245), 재계약(-.602)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차

이는 급여수준(1.170), 연장기간(.627), 근로방식(.6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61.13%)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방식(20.10%), 

연장기간(1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장기간에서는 1년 연장보다는 2년 

연장(.235), 3년 연장(.502)이 효용성이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보

다 70% 급여(-.745), 60% 급여(-1.634)의 효용성을 보였으며, 근로방식에서

는 시간 단축보다 직무변경(-.203), 재계약(-.537)의 순으로 선호되었다.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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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급여수준(1.634), 근로방식(.537), 연장기간(.5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한 그룹별로 속성의 중요도가 세 그룹에서 서

로 다르게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는 연장기

간, 급여수준, 근로방식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간'으로 평가

한 집단은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중요도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 '

낮다'로 평가한 집단은 급여수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중요도 순으로 응답하

였다.

   임금피크제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다'로 평가한 집단에서는 근로방식

의 중요도가 3.47%로 다른 속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임

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해 연장기간의 증가를 가장 큰 의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낮다'로 평가한 집단에서는 급여수준의 중요도가 

6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현재 임금피크제의 임금 삭

감에 대하여 불만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는 그룹에 따라 중요도의 순위 및 강조하는 속성이 상이하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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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정책효과성·필요성 평가 집단별 컨조인트 중요도 분석

구분 변인 수준 효용 효용차이 중요도 순위

정책효과성,
필요성 

평가(높음)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953 49.06 12년 연장 0.438

3년 연장 0.953

급여수준

80% 급여 0.00

0.922 47.47 270% 급여 -0.406

60% 급여 -0.922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067 3.47 3직무변경 -0.029

계약직 재고용 -0.067

정책효과성,
필요성 

평가(중간)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627 26.14 22년 연장 0.444

3년 연장 0.627

급여수준

80% 급여 0.00

1.170 48.76 170% 급여 -0.585

60% 급여 -1.170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602 25.09 3 직무변경 -0.245

계약직 재고용 -0.602

정책효과성,
필요성 

평가(낮음)

연장기간

1년 연장 0.00

0.502 18.76 32년 연장 0.235

3년 연장 0.502

급여수준

80% 급여 0.00

1.634 61.13 170% 급여 -0.745

60% 급여 -1.634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0.00

0.537 20.10 2직무변경 -0.203

계약직 재고용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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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임금피크제 속성 변수는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 세 가지 속성수준 

설정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표본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집단별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전

체표본과 동일한 순서를 보였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차이가 발생했다[표 

4-19] 참조).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속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미도입’ 집단

에서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청년층(만 20~39세)과 중

년층(만 40~49세), 장년층(만 50세~65세)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세 집단 모두 급여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청년층(만 20~39세)과 장년층(만 50세~65세)의 두 개 집단은 급여수준 다음

으로 연장기간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중년층(만 40~49세)은 급여수준 

다음으로 근로방식과 연장기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내문별로 두 집단을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상대

적 중요도를 나타냈지만,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급여수준에 이은 변인에 따

른 효용차이와 중요도는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인데 반하여,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

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

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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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근로방식의 속성이 

3.47%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즉, 임금피크제의 연장기간이나 급여

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근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

는 것이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급여수준이 다른 속성에 비해 61.13%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 임

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근로방식이나 연장기간의 속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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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9] 중요도 분석 결과표

   

  

구분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
차이
발생

전체표본 28.13
(2)

52.47
(1)

19.41
(3)

성별
남성

28.44
(2)

52.70
(1)

18.86
(3)

여성
27.25
(2)

51.69
(1)

21.06
(3)

소속
공기업

28.80
(2)

51.39
(1)

19.81
(3)

사기업
27.70
(2)

53.18
(1)

19.41
(3)

도입
여부

도입
24.44
(2)

55.51
(1)

20.04
(3)

미도입
45.28
(1)

38.30
(2)

16.42
(3)

O

연령

청년
(만20세-39세)

29.50
(2)

52.50
(1)

18.00
(3)

중년
(만40세~49세)

25.64
(3)

46.70
(1)

27.66
(2)

O

장년
(만50세~65세)

28.95
(2)

57.68
(1)

13.37
(3)

소득
수준

평균이상
39.81
(2)

46.85
(1)

13.35
(3)

평균
21.94
(3)

57.61
(1)

20.45
(2)

평균이하
36.20
(2)

41.55
(1)

22.25
(3)

안내문
고용안정

34.92
(2)

50.57
(1)

14.51
(3)

일자리창출
20.14
(3)

54.96
(1)

24.90
(2)

O

정책
효과성,
필요성 

평가집단

높음
49.06
(1)

47.47
(2)

3.47
(3)

O

중간
26.14
(2)

48.76
(1)

25.09
(3)

낮음
18.76
(3)

61.13
(1)

20.10
(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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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책프레이밍 실험결과 

1) 공·사기업 간 정책프레이밍이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먼저, 기초통계 분석 차원에서 정책프레이밍 안내문을 읽은 그룹에 따라 

임금피크제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균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정책효과성 평균값이 2.408,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정책효과성 평균값이 2.156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t=2.566, p<.05),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

보다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응답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

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표 4-20] 정책프레이밍별 정책효과성 및 필요성 평균차이분석

*p<.05, **p<.01, ***p<.001

   

  

   다음으로, 설문지의 안내문에서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

단이 임금피크제의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단을 독립변수로, 임금피크

제 정책필요성과 정책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효과성
고용안정 224 2.408 1.000

2.566 0.0107*
일자리 창출 176 2.156 0.951

필요성
고용안정 224 2.647 1.212

1.5565 0.120
일자리 창출 176 2.46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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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먼저 임금피크제 효과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4-21]를 살펴

보면, 정책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공·사기업의 주효과도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1), 공·사기업과 정책프레이밍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표 4-21] 임금피크제 효과성에 대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5, **p<.01, ***p<.001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별 정책효과성

의 변화 [그림 4-9]를 살펴보면, 공사기업 모두에 있어서 고용안정으로 정책

을 프레이밍 할 경우 일자리 창출로 정책프레이밍 할 경우 보다 정책의 효과

성을 크게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의 공·사기업 집

단은 정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M=2.18)은 사기업(M=2.41)에 비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다만,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

으나,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이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분 SS df MS F p-value

정책프레이밍 6.2 1 6.234 6.63 0.01* 

공·사기업 6.8 1 6.826 7.26 0.00**

정책프레이밍*공·사기업 2.3 1 2.313 2.46 0.11

잔차 372.3 39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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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에 따른 정책 효과성 분석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표 4-22]를 살펴

보면, 정책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정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공·사기업의 주효과는 정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공·사기업과 정책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4-22]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별 정책필요성의 변

구분 SS df MS F p-value

정책프레이밍 3.3 1 3.346 2.521 0.113 

공·사기업 20.5 1 20.515 15.456 0.00***

정책프레이밍*공·사기업 11.2 1 11.236 8.467 0.00**

잔차 525.5 396 1.327



- 149 -

화 [그림 4-10]를 살펴보면, 공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으로 정책프레이밍할 경

우 보다 일자리 창출로 프레이밍 할 경우 더 정책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

나, 사기업은 이와 반대로 고용안정으로 정책프레이밍할 경우 훨씬 더 높게 

정책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이 정

책효과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의 공·사기업 집단은 정책필요성

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

업(M=2.35)은 사기업(M=2.78)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

다. 

   사기업은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공기업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정책의 필

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사기업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와 정책프레이밍의 안내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의 비중이 사기업에 비해 여

전히 크며, 근속연수 또한 길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 사기업

은 정년의 보장이 쉽지 않고, 조기퇴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10]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에 따른 정책 필요성 분석



- 150 -

2) 집단별 정책 효과성 차이분석  

   임금피크제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3

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기업과 공공기

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부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여

년이 지난 지금 임금피크제가 정책의 효과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응답자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집단별 정

책 효과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3]과 같다.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면, 리커트 점수 

평균이 남성이 2.208, 여성이 2.592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t=-3.362, p<.001)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인

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소속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리커트 점수 평균이 공기업이 2.183, 사기업

이 2.411로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t=5.466, p<.05) 사기업

이 공기업에 비해서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연령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청년층의 평균값이 2.518, 중년층의 평균값이 

2.363, 장년층의 평균값은 2.504로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F=8.44, p<.001) 연령별 응답자 중 청년층(만 20~29세)이 정책 효과성이 있

다고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중년층(만 40세~49세) 장년층(만 50세~65

세)의 순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당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입한 그

룹의 평균값이 2.251, 도입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값이 2.472로 나타나,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t=2.105, p<.05),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의 응답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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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임금피크제 정책의 집단별 효과성 차이분석

*p<.05, **p<.01, ***p<.001

3) 집단별 정책 필요성 차이분석

   임금피크제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별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집단별 정책 필요

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24]과 같다. 

   정책 필요성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소속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리커트 점수 평균이 공기업 2.353, 사기업이 

2.780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t=13.41, p<.001) 사기

업이 공기업과 비교해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성별
남성 308 2.208 0.979

-3.362 0.000***
여성 92 2.592 0.954

소속
공기업 200 2.183 0.986

5.466 0.020*
사기업 200 2.411 0.973

연령

청년
(만 20세-39세) 131 2.518 1.033

8.440 0.000***중년
(만 40세~49세) 118 2.363 0.926

장년
(만 50세~65세) 151 2.054 0.941

소득 수준

평균이상 95 2.251 1.013

0.221 0.802평균이하 65 2.267 1.089

평균 240 2.323 0.948

도입여부
미도입 83 2.472 0.798

2.105 0.037*
도입 317 2.25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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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청년층(만 20세~39세)의 평균값이 2.754, 중

년층의 평균값이 2.663, 장년의 평균값은 2.328로 나타나,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여 (F=5.196, p<.01) 연령별 응답자 중 청년층(만 20~29세)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중년층(만 40세~49세), 장

년(만 50세~65세)의 순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입한 그

룹의 평균값이 2.489, 도입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값이 2.861로 나타나,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t=2.7024, p<.0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의 응답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임금피크제 정책의 집단별 필요성 차이분석

*p<.05, **p<.01, ***p<.00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value

성별
남성 308 2.516 1.211

-1.643 0.102
여성 92 2.734 1.083

소속 13.41 0.000***
공기업 200 2.353 1.146

사기업 200 2.780 1.188

연령

청년
(만 20세-39세) 131 2.754 1.121

5.196 0.006**중년
(만 40세~49세) 118 2.663 1.173

장년
(만 50세~65세) 151 2.328 1.217

소득 수준

평균이상 95 2.666 1.206

 0.458 0.633평균이하 65 2.561 1.255

평균 240 2.528 1.160

도입여부
미도입 83 2.861 1.096

2.7024 0.008**
도입 317 2.489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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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공·사기업 간 정책프레이밍이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초통계 분석 차원에서 정책프레이밍 안내문을 읽은 그룹에 따라 임금피

크제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균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

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정책효과성 평균값이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

나 임금피크제를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설문지의 안내문에서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단이 임금피

크제의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단을 독립변수로, 임금피크제 정책필요

성과 정책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프

레이밍과 공·사기업별 정책효과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사기업 모두에 있어

서 고용안정으로 정책을 프레이밍할 경우 일자리 창출로 정책프레이밍할 경

우 보다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금피크제 효과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프레이밍

의 주효과는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공·사기업

의 주효과도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0.01), 공·사기업과 

정책프레이밍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프레이밍의 주효과

는 정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사기업의 주효과는 정

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공·사기업과 정책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

업은 사기업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으로 정책프레이밍할 경우보다 일자리 창출로 프레이밍할 경우 더 

정책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사기업은 이와 반대로 고용안정으로 정책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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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밍할 경우 훨씬 더 높게 정책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

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이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질문 3]의 임금피크제를 고용안정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집단별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 차이분석

   집단별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응답자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결과분석에 따르면, 정책 효과성은 여성

이 남성보다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성별 간 응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소속에 따른 결과분석에서는,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 임금피크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기업 소속 응답자들이 정책의 효

과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응답자 중 청년층(만 20~29세)이 정책 효과

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중년층(만 40세~49세), 장년층

(만 50세~65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책의 효과성이나 필

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미도입’한 집단이 임

금피크제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집단 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하며, 성별, 소속, 연령, 가구당 소득 수준,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의 변수가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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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연구의 배경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100세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조기 퇴사가 고령 근로

자의 직장 근무 연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경제활동 인구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저출산

율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빠른 수준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관련 해외 

사례를 통해서 각 국가의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

인 고령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여러 가지 문

제점을 야기한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은 사회 

복지서비스 지출과 같은 국가의 재정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정책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고, 다양한 인구통계

학적 변수 및 관련 요인에 따른 임금피크제 주요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하며,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이 임금피크제 정책효과성

과 필요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주요 개념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임금피크제 

주요 속성과 속성수준 그리고 정책프레이밍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을 설정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

금피크제의 속성과 속성수준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디자인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설문지와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카드식 설문지(프로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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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또한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로 무작위로 배분된 조건에 따라 정

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기업 200명과 사기업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R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데이터 코딩을 거쳐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의 계수 값은 각각의 기준과 관련하여 특정 범주

의 부분가치 유틸리티 효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선택기반의 컨

조인트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항 로짓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계수 

값은 1년 연장, 80% 급여, 시간 단축을 기준 범주로 설정하여 각 특정 범주

에 대한 부분가치 효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각 특성이나 조

건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첫째, 연장기간이 늘어

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급여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비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

로방식을 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연장 근무 기간

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수준이 하락할

수록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확인되었다. 

   소속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기업이 공기업과 비교하여 연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선호도가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

호하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이 ‘도입’ 집단과 비교하여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더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은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미도입’ 집단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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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더 낮았으며,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도입’ 집단은 고용안정을 우선적으

로 중요하게 고려하며, ‘도입’ 집단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나 직무변경 없이, 과도한 임금삭감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며, 정책이나 제도의 도

입에 따라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과 우려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청년층이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

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수준에서는 80% 급여에 비교하여 

70% 급여는 장년층이 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60% 급여는 청년층이 선호

도가 가장 낮았다. 직무변경에서는 시간 단축과 비교하여 직무변경의 선호도

는 청년층이 비선호도가 높았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하여 재고용은 중년

층이 비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수준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평균 이하라고 평가한 집단이 연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급여수준

에서는 평균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이하라고 평가한 집단은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책프레이밍으로 구분된 안내문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연장기간이 길

어질수록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직무

변경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다른 근로방식을 비선호하였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 평가 집단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는 1년 연장과 

비교하여 2년 연장으로 할 때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고 평가

한 집단이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1년 연장과 비교

하여 3년 연장은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이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록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이다’라고 평

가한 집단은 다른 근로방식을 가장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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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피크제의 중요도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 속성 변수는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 3개의 속성수준이

며, 각각의 속성수준을 설정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

체표본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의 조사대상을 집단별로 중요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전체

표본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차이가 발생한 집단은 다음과 같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미도입 집단

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이 가

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다

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청년층(만 20~39세)과 중년층(만 

40~49세), 장년층(만 50세~65세)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은 급여수준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

다. 다만, 청년층(만 20~39세)과 장년층(만 50세~65세)의 두 개 집단은 급여

수준 다음으로 연장기간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지만, 중년층(만 40~49세)의 

경우에는 급여수준의 속성 다음으로 근로방식, 연장기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 

   안내문별 두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상대적 중요도에 있

어서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급여수준에 이은 변인에 따른 효용차이와 중요도는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인데 반하여,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

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

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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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근로방식의 속성이 다

른 속성과 비교하여 3.47%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즉, 임금피크제의 

연장기간이나 급여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근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중

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금피크제의 정책 효과성이나 필

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급여수준이 다른 속성과 비교하여 61.13%

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

며, 근로방식이나 연장기간의 속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성별로 남성과 여성은 연장기간이나 급여수준, 근로방식에 대한 중요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근로방식에서 남성보다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질문 1]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 간의 선호

도에 차이와, [연구 질문 2]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성별, 소득 수준, 임금피크제

의 도입 여부, 연령대, 정책프레이밍 안내문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3)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 결과 

 

   가) 공·사기업 간 정책프레이밍이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기초통계 분석 차원에서 정책프레이밍 안내문을 읽은 그룹에 따라 임금피

크제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균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

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정책효과성 평균값이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보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

나 임금피크제를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안내문을 읽은 그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설문지 안내문에서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단이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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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 집단을 독립변수로, 임금피크제 정책필요성과 

정책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임금피크제 효과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프레이밍

의 주효과는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사기업의 주효과

도 정책효과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공·사기업과 정책프레이밍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의 공·

사기업 집단은 정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낮게 평

가하였다. 다만,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이원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정

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이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필요성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프레이밍의 주효과는 정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사

기업의 주효과는 정책필요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공·사기업과 정책

프레이밍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으로 정책프레이밍할 경우보다 일자리 창출로 프

레이밍할 경우 더 정책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사기업은 이와 반대로 고

용안정으로 정책프레이밍할 경우 훨씬 더 높게 정책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정책프레이밍과 공·사기업이 정책효과성에 미치는 이원상호

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을 평가하는 사람의 공·사기업 집단은 정책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연구 질문 3]의 임금피크제를 고용

안정 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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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단별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 차이분석

   집단별 임금피크제가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에 따르면, 정책 효과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피

크제가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정책 필요성에 대하

여 성별에 따라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소속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사기업이 공기업에 비해서 임금피크제가 정

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응답한 결과분석은 응답자 중 청년층(만 20~29세)이 정책 효과

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중년층(만 40세~49세), 장년층

(만 50세~65세)의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

   가구당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책의 효과성이나 필

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도입’한 

집단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의 시사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이러한 조기 실업 인구의 증

가는 사회 보장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 체계는 

고령자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조기 실업 문제는 사

회 보장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고용 체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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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함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황을 검토하고 해당 정책의 운영 방

식과 성과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노인 일자리 창출 제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년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년 연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향후 고령자 일자리 대안으로  제시되는 임금피크제의 새

로운 설계와 개선에 대해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임금피크제의 선호도 시사점

   첫째, 성별에 따라 임금피크제 속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살펴보면 연장

기간이나 급여수준, 근로방식에 대한 중요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여성은 근로 방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 압박을 경

험한다. 또한, 역할의 긴장과 부담이 초래되고 있어 직장과 가정의 역할 수행

에 대한 요구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울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여성 고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Bailyn(1993)은 일 가정 양립에 있어 중요한 점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전히 남성이 

일, 여성이 가정을 담당해야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여전하며, 이로 인해 젊

은 여성들이 일을 위해 가정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제도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

다.

   둘째, 공기업과 사기업의 급여수준, 연장기간, 근로방식에 대한 중요도와 

효용분석 결과의 순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기업이 공기업과 비교하



- 163 -

여 급여수준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조직문화나 경영 목표에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

과 투명성이 중요한 가치로 본다면, 사기업은 성과에 따라 인사제도 및 승진

문화와 보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의 비중이 

사기업에 비해 여전히 크며, 근속연수 또한 길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

진다. 반면, 사기업은 정년의 보장이 쉽지 않고, 조기퇴직으로 이직을 고려하

는 특성상 공기업과 비교하여 급여수준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에 따른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도

입’ 집단의 경우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이 가

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

음으로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

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순으로 나타났

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집단과 ‘미도입’ 집단은 임금피크제의 중요도 차이

를 보였다. ‘도입’ 집단은 급여수준이 연장기간과 근로방식보다 높게 나타났지

만,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은 급여수준, 근로방식보다 연장기간에 더 큰 비

중을 두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의 80% 

이상이 정년제가 없을 정도로 고용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이

나 대기업 그리고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집단보다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

업체인 경우, 급여수준과 근로방식보다는 고용연장으로 퇴직 후 경제활동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연령대별 임금피크제 선호도에 대해 청년층(만 20~39세)과 중년층

(만 40~49세), 장년층(만 50세~65세)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속성의 중요

도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은 모두 장년층(만 50세~65세), 청년층(만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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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중년층(만 40~49세)의 순으로 급여수준의 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였다. 다만, 청년층(만 20~39세)과 장년층(만 50세~65세)의 두 개 집단은 급

여수준 다음으로 연장기간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지만, 중년(만 40~49세)의 

경우에는 급여수준의 속성 다음으로 근로방식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연령대별 세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청·장년층 두 집단과 중년

층(만 40~49세)의 연령대별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이유는 연장기간보다는 근

로방식에 대해 민감한 중년층(만 40~49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

다. 이는 청·장년층과 비교하여 중년층은 사회 특성상, 경력 측면에서의 사회

적 지위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층은 퇴직하여 이직 또는 

재취업 등의 근로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는 연령대이다. 

   다섯째, 임금피크제의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

단과 일자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

직이나 재고용으로의 변경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안정 

안내문을 읽은 집단에서는 근로 속성에서 편한 보직으로 직무변경의 계수 값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안내

문을 읽은 집단에 따른 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의 경우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

용 차이에서 급여수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서로 결과를 보였다. 

   안내문별 두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효용 차이와 중요도

에 있어서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안정 안내문 집단은 급여수준에 이은 변인에 따른 효용 차이와 

중요도는 연장기간, 근로방식의 순서인 반면, 일자리 창출 안내문 집단은 근

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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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른 이유는 고용안정 안내문의 경우, 고용안

정의 프레이밍 자체가 중, 장년층의 고용연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영향력

을 제시하였고, 일자리 창출 안내문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레이밍이 

중, 장년의 고용안정보다는 청년의 실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의 영향력

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프레이밍에 따른 안내문별 임금피크

제의 선호도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섯째,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의 평가 집단별 부분가치 효용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근로방식에서는 시간 단축에 비해 편한 보직이나 재고용

으로의 변경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 속성에서 편한 보

직으로 직무변경의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평가한 집단 모두 급여수준의 속성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 차이에서는 연장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

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급여수준, 근로방

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중간’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와 효용차이는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피크제 선

택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연장기간, 근로방식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의 선호도

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의 중요도에서는 급여수준, 근로방식, 연장기간의 순으

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의 평가별로 구분하여 세 집단으로 비교하면, ‘중간’

으로 평가한 집단과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효용 차이와 중요도에 있어서 

급여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높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연장기간이 효용 차이와 중요도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방식의 속성은 3.47%로 가장 낮은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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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즉, 임금피크제의 연장기간이나 급여수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

면, 근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책 효과성이나 필요성을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은 

임금피크제에 불만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집단은 급여수준의 

중요도가 다른 속성에 비해 61.13%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방식이나 연장기간의 속성은 상대적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의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 시사점

   우리나라의 고령자들은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을 통해서 노후를 책임져야 

하므로 고령자들의 복지정책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비록 현재 정년 연장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등의 정책이 있다고는 하나, 다수는 정년까지 보장

받지 못한다. 정년 연장 65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고령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며, 근로자들의 정책적 지지를 받는 것은 정

책의 효과적인 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프레이

밍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의 정책 효과성은 고용안정의 정책으로 제시하였을 때 높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피크제 정책을 청년의 일자리 창출의 정

책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장년층(만 50세~65세)이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이므로 이들이 해당 정책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청년층(만 20세~39세)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

가하였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거론하며 반대할 것이라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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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견을 깨고, 고령화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장년층(만 50세~65세)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연령층으로서, 최초의 도입 취

지는 흐려지고 임금은 삭감되었으나,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

행하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용안정 정책으로 임금피크제

의 효과에 대하여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세대의 갈등이 아닌 합의가 전제된 지속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는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

에 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집단보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

였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낮게 평가

하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논란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정년은 늘었으나 오히려 임금만 삭감되

었고, 회사는 시간 단축이나 직무변경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는 상당수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공·사기업 소속별로 분석한 결과는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피크제는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사기업은 고용안정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기업은 청년층의 일자

리 창출의 안내문을 읽은 집단이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사기업이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와 정책프레이밍의 

안내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다음과 같이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금

체계는 연공급의 비중이 사기업에 비해 여전히 크며, 근속연수 또한 길고 정

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 사기업은 정년의 보장이 쉽지 않고,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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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조건에 좀 더 비중을 두

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를 염두에 둔다면,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위한 다양한 근로조건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이 

사기업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고 정년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사기업은 

정년의 보장이 쉽지 않고 조기퇴직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기업 중·고령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정책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집단은 급여수준과 근로방식보다는 고용연장으로 퇴

직 후 경제활동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반면, 임금피크제 ‘도입’ 집단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

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

단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정책프레이밍 안내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해석하면, 임금피크

제가 고용안정 정책으로서의 정책 효과성을 높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고령

자의 정년 연장으로 본 임금피크제의 정책은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정책프레이밍의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의 평가집단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임금피크제 정책 효과성과 필

요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근로방식의 중요도가 3.47%로, 상대적으로 

다른 표본과 속성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연

장기간이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임금피

크제 정책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집단은 현행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즉, 급여수준의 중요도

(61.13%)가 다른 표본 집단과 속성에 비해 가장 높은 것은 임금피크제의 임

금 삭감에 대한 불만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정책프레이밍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정

책을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연령대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장년층(만 50세~65세)이 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임이 반영되어 높게 평가할 것

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청년층(만 20세~39세)이 정책의 효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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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고령화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

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이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감 또한 이와 같은 결과의 또 다

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모든 세

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세대의 갈등이 아닌 합의가 

전제된 지속적인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선호도를 살펴보

고, 정책프레이밍의 실험연구로 정책효과성과 필요성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자 정책 중 특정 정책만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진행

한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년 

연장을 세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연령대별로 실험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고령자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책적 제언

   임금피크제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고령화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3

년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13년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기업과 공공

기관 및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부터 임금

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함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3가지 속성인 연장기간, 급여수준, 근로방식의 

관점에서 중점을 두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급 수급 시기와 연계하여 임금피크제를 설계해야 한다. 연장기간

의 속성에서 보면 2030년대부터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년 연장은 필수적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금피크제의 과제는 고령화 사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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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근

로자에게는 정년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유지된다면 고령자들은 연금 수

급 시기의 공백으로 더 오랫동안 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연금 제도 개편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장기

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년 연장으로의 하나의 대안인 임금피크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업 정년

을 사실상 연장하고, 또한 상향 조정되는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함으로써 고

용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하고 유지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에서 보면 과도

하게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위축과 동시에 소비 활동의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이루어져도 월급의 총액이 감소한다

면, 오래 일할 수 있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경제의 중요한 부

분인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 상승이 필요하므로, 고령

자의 소비 활동이 저하되면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정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상황별 쟁점과 

사례의 다양성으로 인해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소송 판결의 

쟁점은 개별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와 임금 삭감의 폭은 적법한지의 쟁점을 두고 다룬

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감소에 대한 보상적 조치와 기

업에 대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정년 연장 이후에도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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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직무변경을 통해 고령자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은퇴 이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고령자의 노동력 참여를 지원

하고, 그들이 노후에 대비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다. 이는 사회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연금 수령 연령

과 정년을 일치해 나가는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은퇴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제

도를 통해서 임금피크제의 제도 개선과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일반적인 범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각 산업이나 노동시장

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특수한 고용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임금 상승을 더욱 

필요로 할 수 있고 경제의 균형과 지역 간의 격차를 고려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 임금 상승

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예외를 적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

크제의 합리적인 적용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고용정책이 적합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대, 소

속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선호도와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정책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맞

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직군에 따라 임금피크제나 연봉제, 성과급제를 병

행하면서도 임금의 경쟁력과 고용의 안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고령자들의 입장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몇 가지 자료수집과 제약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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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체표본 프레임을 구할 수가 없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표본으로 하여 비확률적 표본 추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한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도 있

다.

   둘째, 연구 설문조사의 표본 대상인 사기업에서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 응답자 중 상당수가 남성임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성별 

분포가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또한 공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

하여 정보 수집에 제약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군과 기업 유

형을 포함한 더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성별, 산업, 기업 규

모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더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컨조인트의 유틸리티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호되는 

순위 및 선호도가 비슷하여, 명확한 차이를 갖는 군집을 도출·분석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위한 속성과 수준이 세분된다면 더욱 명확

한 차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가상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선호도를 근거로 하여 공기업과 사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선호도를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는 

8개의 가상 프로파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의 임금

피크제의 선호도를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Full profile method를 사용하여 8개 카드의 서열

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가 설문 과정에서 선택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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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 분석으로 임금피크제의 속성을 3가지 속

성수준을 분류하여 선정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속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근로자의 선호도를 예측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임금피크제의 실험연구를 통해서 정책프레이밍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지만, 일반 대중들의 다양한 특

성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모집단과 실험 표본 집단 

간의 동질성에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randomization)을 통해 비체계적 변이를 최소화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한계점들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정책프레이밍에 

따라 정책 효과성과 정책 필요성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년 연

장과 더불어 임금피크제의 관련 논문들이 주로 고령자와 청년층 간의 세대 

갈등 관점에서 정책을 다뤘다면, 본 연구는 다양한 대상자의 속성과 수준에서 

컨조인트의 선호도 조사와 정책프레이밍의 실험연구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정책적 지지를 얻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

다.

   현재 노동력 절벽 시대와 고용안정이라는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년층의 노동 경제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령자 노

동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함께 논의 되고 있다. 두 세대 간의 

공존을 고려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 체계 등의 정책적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선호도를 평가할 때 해당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속성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속성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미래적인 방향성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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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선호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민주 입니다.

이 조사는 "공·사기업의 임금피크제 실시방안 선호 비교"를 연구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자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응답자의 몇 %’라는 식으로 통계
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조사과정에서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 비밀 보호조항에 의거하여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약3분 소요예정)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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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1] 임금피크제의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사전 설명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로 2025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와 중위연령 상승 등으로 성장 잠

재력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년을 연장하여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맞은 선진국들은 정년을 연

장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인 60세 이후로 국민연

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짐으로써 가파른 '소득 절벽'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안내문 2] 임금피크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사전 설명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고용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되면, 연장되는 기간 동안 8,000만 원

을 웃돌던 연봉이 평균 연봉 4,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만

큼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게 됨으로써 신입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을 갖게 된다. 1인당 3,700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가 절감되므

로 대졸 초임 기준으로 신입사원 1.3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된

다. 회사가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더 많이 채용하게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의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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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 사전질문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를 파악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1. 귀하가 속해 있는 조직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있다

 없다

■ 다음 내용에 동의하시는 곳에 ‘ V ’ 표 해주십시오.

순번 구분 측정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효과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3.
임금피크제 

정책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1.4.
임금피크제 

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5.
임금피크제 

정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1.6.
임금피크제 

정책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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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가지 유형의 임크피크제 실시방안에 대한 선호 선택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실시 방안의 유형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금피크제의 속성을 ① 정년 연장기간, ② 급여수준, 

③ 근로방식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에서는 이제 귀하에게 세 가지의 임금피크제 실시 유형이 제시됩니다. 

각 유형에는 서로 다른 3가지 속성들로 구성된 가상의 유형이 모두 8차례

에 걸쳐서 제시됩니다.

이 중 귀하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비교하여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7.
임금피크제 

정책은 긍정적 
간접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8.

필요성

임금피크제 
정책은 중요하다 

1.9. 임금피크제 
정책은 필요하다 

1.10.

임금피크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주요한 

임무이다 

1.11.

임금피크제 
정책의 

추진배경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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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2년 3년 1년

 급여수준 80% 급여 70% 급여 60% 급여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2.2.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3년 1년 2년

 급여수준 70% 급여 60% 급여 80% 급여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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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1년 2년 3년

 급여수준 60% 급여 80% 급여 70% 급여

 근로방식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2.4.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3년 1년 2년

 급여수준 80% 급여 70% 급여 60% 급여

 근로방식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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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1년 2년 3년

 급여수준 70% 급여 60% 급여 80% 급여

 근로방식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2.6.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2년 3년 1년

 급여수준 60% 급여 80% 급여 70% 급여

 근로방식
편한 보직으로 

전환
계약직으로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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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1년 2년 3년

 급여수준 80% 급여 70% 급여 60% 급여

 근로방식
계약직으로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2.8. 아래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
 연장기간 3년 1년 2년

 급여수준 60% 급여 80% 급여 70% 급여

 근로방식
계약직으로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편한 보직으로 

전환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A유형

 B유형

 C유형

 선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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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후설문

다음의 몇 가지 질문으로 설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1. 귀하의 성별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남성

 여성

3.2. 귀하의 소속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공기업

 사기업

3.3. 귀하의 연령은?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만 39세 이하(20세~39세)

 만 40~만 49세

 만 50세 이상(50세~65세)

3.4.. 귀하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요?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평균 이상이다

 평균이다

 평균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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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Preference for Wage Peak System and Policy 
Framing Effects

                                  Kim, Min-Ju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we have entered the 100-year-old era due to the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early retirement due to reasons such as layoffs or 

honorable retirement which is reducing the number of years of 

employment of older workers. Aging i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and is also related to national 

finances.

  Accordingly, This study validates employee’s choices regarding various 

wage peak system policies, examines preferences for key policy attributes 

across diverse demographic variables and related factors, and assesses the 

policy framing effectiveness and necessity in relation to employment 

stability and job creation.

  To this end, the thesis reviewed literature and data on the concept of 

the wage peak system, established logical relationships between major 

concepts, and derived the main attributes and their level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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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icy framing. Through this process, a conjoint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the extension period, salary level, and work method 

as attribute variables of the wage peak system.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based on the attributes and the levels of the system, an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a general form questionnaire and a card-type 

questionnaire (profile) for conjoint analysis. In addition, an experimental 

study on policy framing confirmed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policies depending on randomly distributed conditions. A 

survey was conducted by 200 respondents from public companies and 

200 from private companie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data coding using the R program.

  As a result of the conjoint analysis, a difference was verified both 

during the factor analysis and preferences of the attributes addressed in 

the research ques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ample analysis, the 

longer the contract extension period and the higher the salary level, the 

higher the preference of the employees towards such system. In terms of 

work style, it was confirmed that shorter working hours were preferred 

over comfortable positions or re-employm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terms of three 

attributes related to the wage peak system. 

  First, the peak wage system must be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the 

timing of pension receipt. As manpower shortages due to aging are 

expected from the 2030s,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essential. 

Throug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job stability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the post-retirement life of the employees can be 

secured.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the retirement age of 

companies must be extended, and employment, welfare, and social 

policies must be effectively operated and main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Second, there is a need to promot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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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of the elderly. Excessive wage cuts in salary levels can bring 

negative psychological impact on workers and result in a decreased 

consumption activities. Since legal litigation related to the wage peak 

system is still ongoing, workers must be partially compensated for wage 

reductions or companies must be provided with a portion of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ird,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re necessary 

even after the retirement age is extended. Senior citizens should secure 

more time and prepare for post-retirement through reduced working 

hours or retirement program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policy framing experimental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propose policies focusing o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Additionally, the 

age-stratified analysis revealed an unexpected trend. Despite the 

anticipation that the older generation (ages 50 to 65) would evaluate the 

policy more favorably as potential beneficiaries, the younger generation 

(ages 20 to 39) rated the policy higher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necessity. It can be confirmed that a consensus is being formed that older 

workers should be utiliz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solution to 

aging, and the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may be another reason for this result. The group that did not 

introduce the peak wage system evaluated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e policy more positively. This is relate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wage peak system currently in effect. Therefore, a fact-finding and 

inspe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s necessary. Lastly, compared to 

public companies, private companies highly evaluated the policy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e wage peak system. This is interpreted to 

be because it is relatively difficult for private companies to guarantee 

retirement age and they tend to consider early retirement.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the peak wage system wa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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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with public institutions. Now, from a mid-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peak wage 

system on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find ways to improve it. 

Existing prior research was conducted at a somewhat early point in time 

to analyze systems and preferences for each characteristic at a time when 

the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policy was urgent. In this study, we 

examined what values and degree of preference the memb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show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In addition, policy framing related to the peak wage system has 

emphasized the effects of employment stability and job creation,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each group to confirm that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the policy are different. Therefore, rather 

than a standardized policy, we need to develop a customized wage 

system tailored to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to ensure wage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stability. In particular,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policy for the elderly and it provided the study on policy framing by 

age that could contribute to a resolution of generational conflict by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Key words】wage peak system, preference, policy framing, aging, 

retirement age extension, employment stability,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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